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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는 무엇보다도 주택과 관련이 깊은 제도이
다. 잘 알다시피 주택은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한 가지
이다. 이 때문에 주택문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
결해야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는 공공이 택지를 개발
하여 주변시세의 60∼8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규 분
양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 역시 시행하였다. 그러나 분양가 규
제가 주택시장을 왜곡시켜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면서, 1999년 1월부터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 하였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급등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
개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택가격 상
승의 주된 원인이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산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택건설업체는 이러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소
비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고, 주택건
설업자들은 기업의 창의성 저하와 주택공급의 감소 가능성을 들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ⅱ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사회발전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원칙 존중과 국민 주
거안정 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정책대안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비효율․비능률을 초래
하여 주택의 품질 저하와 주택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는 정책대안은 계층 간의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개선방안 마
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 아래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되면서도 국민 주거안정
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
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 연구결과가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희남 연구위원
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 참여한 김근용 연구위원, 최수 
책임연구원, 그리고 박천규 연구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4년 9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ⅲ서   문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가 점차 극복되면서, 2001년부터 주택시장이 안정
을 넘어서 과열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처음 1년 동안 주택가격이 평균 12% 
이상 하락하였으나, 2003년에 들어서면서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외환위기 직전 수준의 2배 이상 올랐다. 주택시장의 안정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다시 대두되었다.
1999년부터 시행된 아파트 분양원가 자율화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
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공공택지는 조성원가와 감정가격을 기준으
로 싸게 공급하였음에도 공공택지 위에 지은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시세대로 
결정하는, 그리하여 주택건설업체가 과다한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현
행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었다.
택지와 주택공급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경제주체들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 이
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검토위원회
에서 제반 문제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고 개선방안이 수렴될 수 있기를 기대
하였다. 그러나 여러 경제주체들, 즉 정부와 시장; 주택공급자와 주택소비자; 주
택소비자 중에서도 주택을 갖고 있는 소비자와 주택을 갖고 있지 못한 소비자; 
주택을 갖고 있지 못한 소비자 중에서도 분양받을 여력이 있는 소비자와 여력이 
없는 소비자; 이 모든 경제주체 간의 갈등은 완화되지 못하였다. 
사실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여타 사회 및 경제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주택문제는 모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근본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
ⅳ이다. 다만 주택은 여타 재화와 달리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 독특한 특성은 바라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예컨대,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소비자에
게 주택은 삶의 기본이 되지만, 또 다른 소비자에게 주택은 투자대안이 될 수 있
다. 주택업체에게 주택은 자본과 노동을 투자한 상품이 되는 반면, 정부는 국민
의 주거안정과 일반 경제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입체
적인 측면까지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의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해야 한다는 측면과, 국민 주거안정
이라는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를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한된 인력과 시간 속에서 이 연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
들의 도움이 컸다. 먼저, 공공택지 공급제도와 관련한 제반 문제와 대안을 정리
해준 최 수 책임연구원, 분양주택 공급제도와 관련한 제반 문제와 대안을 정리해
준 김근용 연구위원, 그리고 설문조사의 분석과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준 박
천규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 관련자료
를 제공해준 건설교통부 주택국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
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주의력을 가지고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된 어려운 주제를 워낙 짧은 시간에 추진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학계와 정책 실무자 제현의 질책을 기대한다.
2004년 9월
정희남 연구위원
ⅴ요   약
1. 문제의 제기
□ 1999. 1월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자율화 조치 이후 분양가격이 급등하면서 공
공택지에서 발생하는 분양차익에 대한 환수 및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
 ◦ 주택건설업체가 공공택지는 저가로 분양받는 반면, 주택의 분양가는 시세대
로 결정함으로서 과다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이 제기
 
□ 공공택지를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받았음에도,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주택가격과 유사하게 책정함으로써 건설업체가 과다한 초과이
윤을 획득
 ◦ 이것은 한편으로,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다른 한편으로, 공공택지는 저렴하게 분양받았으면서도 아파트는 비싸게 분
양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나 사회적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 용인죽전(01.9월)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은 인근택지의 55%, 화성동탄
(03.5월)은 인근택지의 70% 수준에 불과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존 집값 및 땅값 상승, 마감재 고급화 등에 따라 분
ⅵ양가 인상요인이 있었더라도
 ◦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의 소비자물가는 15.7%가 상승하였지만, 기존
아파트 거래가격은 72%,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은 102.9% 오른 것은 일반서민
이 받아들이기에 지나치게 높은 상승률
 ◦ 또한, 건설업체의 과다한 분양가 산정이 주택가격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인
식되면서, 2003년 하반기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었고, 국회,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 이 연구는 최근 현안과제로 떠오른 공공택지 개발이익 조정방안과 분양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중립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제도개선 기본원칙
 ◦ 정부의 지원이 없는 기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는 반면,
 ◦ 공공택지, 기금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투입된 부문에서는 택지분양 및 주택
분양 과정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
3. 공공택지 공급제도의 개선방안
□ 85㎡ 이하 규모의 주택에 사용되는 공공택지는 현행처럼 감정가격 이하로 공
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증진
 ◦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저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택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 85㎡ 초과 규모의 주택에 사용되는 공공택지는 (현금 또는 채권)경쟁입찰을 
ⅶ통해 시장가격으로 공급
 ◦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을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정부로 환수
한 후,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 등으로 활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지원 및 서민
의 주거복지에 활용
 ◦ 이를 위하여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변경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
하고, 환수된 재원(또는 채권액)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입할 수 있도록 주택
법을 개정 
□ 현금입찰방식과 채권입찰방식의 비교평가
 ◦ 현금입찰방식과 채권입찰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공
택지의 개발이익 조정수준과 주택업체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 측면에서 현금
입찰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대안 장점 단점
 대안1 : 현금입찰방식
- 택지개발차익의 철저한 환
수 가능 
- 택지차익을 기금으로 환입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대안2 : 채권입찰방식 - 제도개선이 보다 용이
- 과열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
업체의 초기 자금부담이 과다
할 가능성
4. 분양주택 공급방식의 개선방안
□ 주택건설업체가 소요택지를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원
가 공개 또는 주택분양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민간택지를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85m² 초과 규모의 공공택지를 (현금 또는 채권)경쟁입찰을 통하여 매입하고, 
同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ⅷ□ 공공택지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은 85m² 이하 규모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거나, 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
□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격 규제 방안
 (제1안) 분양원가 일부 공개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m² 이하 규모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일부
(택지비)를 공개
   - 분양원가는 택지비, 건축비, 기타 제비용으로 구성되지만, 현행 선분양제도 
에서 건축비와 기타 제비용은 분양시점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비용이므
로 공개대상에서 제외
   - 택지비를 제외한 건축비 및 기타 제비용은 평당 250만원∼300만원 수준이
기 때문에 굳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추정 가능
 ◦ 주택분양가격은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1-1안): 주택 분양가격은 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자단체가 자율조정
 (제1-2안): 지자체별로「주택분양가격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同 위
원회에서 분양가격을 조정하여 주택사업자에게 권고
 (제2안) 분양가 원가연동제 확대 시행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m² 이하 규모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
연동제 적용을 확대하여 분양가격을 직접 규제
   - 현재는 60㎡ 이하의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원가연동제 적용
 ◦ 청약자 선정기준의 강화 및 전매제한
ⅸ (제3안) 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의 병행
 ◦ (제1안)과 (제2안)을 병행하여 실시
구  분 장  점 단  점
<제1안> 
분양원가 일부
(택지비) 공개
(1-1안) 분양가 
순수자율 조정
- 정책 일관성 유지
- 시장개입 최소화
- 분양가격 안정효과 미흡
- 분양가 적정성에 대한 시비 
(1-2안) 위원회 
조정 및 권고
- 정책 일관성 유지
- 시장에 대한 개입 적음
- 분양가 안정효과 다소 부족
- 분양가 적정성에 대한 시비
<제2안> 주택분양가의
        원가연동제
-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균
형을 이룸
- 소형주택의 분양가격 안정
효과가 큼
- 분양가격 적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음
- 적정이윤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주택공급 위축 
가능
-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소형
주택의 수요감소 가능
<제3안>원가 일부공개+원가연
동제
- <제2안>과 같음
- <제2안>과 같음
- 다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
면 원가공개의 실익이 없음
4. 요약 및 정책건의
□ 공공택지 공급방식과 분양주택 공급방식의 연계방안 요약
 ◦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조정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또는 주택 분양가격 규
제는 별도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여 일괄 처리함으로써 효율
성을 제고
택지공급주체 주택규모 택지공급방식 주택공급방식
민간택지 자율 자율 자율
공공택지
25.7평 이상
25.7평 이하
(현금 또는 채권)경쟁입찰
현행 분양방식을 유지
자율
택지비공개 또는 원가연동제
ⅹ□ 중장기적 정책 제언
 ◦ 항구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택관련 제도를 종합
적으로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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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서  론   1
1C H A P T E R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97년 말의 외환위기 때 발생한 부동산가격 폭락과 부동산시장 동결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 정부는 환매규정 폐지를 통한 공공택지 전매허용, 아파트 분양권 거래 허
용,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등 주택 및 부동산시장에 대한 제반 규제들을 
대폭 완화 및 폐지하였음1)(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 외환위기 동안에 일어난 규제완화와 주택공급 축소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 
나타난 저금리, 과잉 유동성 등과 어우러져 '01년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되
기 시작함
 ◦ '01년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평균 10% 이상 상승하여 GN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함
1) 정희남 외 4인. 1998.6. 경제구조조정에 대응한 국토현안과제: 구조조정기의 부동산시장과 대책. 국토
개발연구원. 정희남. 1999.2. "금융개혁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규제연구 7권 2
호.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타. 정희남. 2000.1 "21세기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와 부동산정책." 
감정평가논집.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   
<표 1-1>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전도시 8.5 1.4 14.5 22.8 9.6
서  울 12.5 4.2 19.3 30.8 10.2
   강 북 8.1 2.7 14.4 22.6 3.5
   강 남 15.3 5.0 22.0 35.2 14.3
인  천 11.8 2.6 26.3 25.0 6.0
수도권 - 3.1 19.2 29.3 10.1
부  산 7.9 3.1 13.7 16.0 8.9
대  구 11.1 0.2 16.9 13.0 6.6
광  주 0.5 -3.5 0.1 9.8 4.2
대  전 1.7 -2.4 11.5 15.7 28.5
울  산 2.6 1.8 5.9 22.3 5.6
GDP 성장률 10.9 9.3 3.1 6.3 -
소비자물가 지수 0.8 2.3 4.1 2.7 3.6
자료 : 국민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 각년도
□ 이에 따라 정부는 '02년 초부터 '03.10.29일까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및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함(자세한 내
용은 <부록 2> 참조)
 ◦ 특히, 10.29대책에서 발표된 1단계 40개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
여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을 운영하였고2) (세부 내용은 <부록 3> 참조)
 ◦ 중장기 과제인 2단계 9개 세부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부동산
공개념검토위원회 및 실무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함3) 
□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기존주택 가격뿐 아니라 신규주택의 분양가격이 급
등하고 서민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해지면서
2) 재정경제부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국
세청, 서울시 등 정부 관련부처가 참여
3) 건설교통부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동 검토위원회에서는 토
지거래 허가기준의 강화,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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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업체가 공공택지는 저가로 분양받는 반면, 주택의 분양가는 시세
대로 결정함으로서 과다한 개발이익을 챙긴다는 사회적 비난이 제기됨 
□ 특히, '99.1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공공택지 분
양차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 및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이 심화됨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존 집값 및 땅값 상승, 마감재 고급화 등에 따라 
분양가 인상요인이 일부 있었더라도
   - '98년부터 '03년까지 서울시의 소비자물가는 15.7%가 상승한데 그친 반면, 
기존아파트 거래가격은 72%,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은 102.9% 올랐기 때
문에 일반서민은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이 상승하고 있다고 인식함
<표 1-2> 아파트 분양가격 변동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서울 평당분양가
(만원 )
543 632 686 687 823 1,102 
(100.0) (116.3) (126.3) (126.5) (151.5) (202.9)
서울 물가상승률(%) 100.0  100.8 103.4 107.9 111.4 115.7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 건설업체의 과다한 분양가 산정이 주택가격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
면서, '03년 하반기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증가함
 ◦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희규 의원 등 33명 의원이 건설업 시공능
력 300순위 안의 사업체가 300세대(투기과열지구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
택을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원가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법안
을 발의('03.9.22일)하였으나, 심의보류됨('0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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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04.2.4일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대전시
('04.2.12), 전주시('04.3.20), 부산시('04.3.29), 대구시('04.4.30) 도시개발공사
도 신규분양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함
 ◦ '04.4.15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
개방안을 적극 지지하거나 수용한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함
 
□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민단체/건설업체 등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04.3∼'04.6)를 구
성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착수함
 ◦ 검토위는 7차례의 회의를 거쳐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마
련하였고, 공청회(6.4)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세부 내용은 <부록 4> 참조) 
     - 검토위 구성 : 시민단체(5인, 경실련․소시모․참여연대․YMCA․마산
도시연대), 학계(5), 연구기관(3), 업계(2), 전문가(2) 등 17인
□ 사실 다양한 주택문제 중 서울 등 특정지역에서의 주택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높은 주택가격 및 주택투기는 우려할만한 수준임
<표 1-3> 전문가의 주택문제 인식: 총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국적인 차원의 주택 부족 2 2.2 2 2.2 4 2.2 
서울 등 특정지역의 주택 수급 불균형 28 30.1 12 12.9 40 21.5 
높은 주택가격 35 37.6 23 24.7 58 31.2 
주택 투기 16 17.2 20 21.5 36 19.4 
주택소유 편중 4 4.3 14 15.1 18 9.7 
개발이익의 사유화 4 4.3 16 17.2 20 10.8 
주택시장에 대한 과다한 규제 4 4.3 6 6.5 10 5.4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93 100.0 93 100.0 1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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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주택가격(31.2%), 특정지역에서의 주택 수급
불균형(21.5%), 주택투기(19.4)를 최근의 가장 심각한 주택문제로 지적함
□ 이러한 주택문제는 풍부한 유동성(14.0%)과 저금리(9.1%) 속에서 여유자금
을 투자할만한 대상이 마땅치 않다(19.9%)는 통제하기 어려운 주택시장 외
적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의 높은 분양가 산정(21.5%)과 분양권 전매
허용(11.8%) 등 주택시장 내적 요인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표 1-4> 전문가의 주택문제 발생원인 진단: 총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저금리 9 9.7 8 8.6 17 9.1 
풍부한 유동자금 9 9.7 17 18.3 26 14.0 
여유자금의 투자처 한계 29 31.2 8 8.6 37 19.9 
특정지역에서의 주택수급 불균형 11 11.8 20 21.5 31 16.7 
분양권 전매허용 10 10.8 12 12.9 22 11.8 
분양가 자율화 이후 높은 분양가 산정 19 20.4 21 22.6 40 21.5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폐지 6 6.5 7 7.5 13 7.0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93 100.0 93 100.0 186 100.0 
□ 주택문제 중 특히 높은 주택가격은 우리의 경제․사회 전반에 비치는 부작
용이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공동노
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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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격 안정을 근본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 확대
(19.9%)와 기존 노후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추진(14.5%)을 통해, 한편으
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 주택시장의 투명성 확보(28%),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26.3%), 투기 억제
(17.2%) 및 분양가 규제(16.7%) 등, 다른 한편으로 주택수요에 대한 적절
한 제어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표 1-5> 전문가들이 보는 효율적인 주택가격 안정방안: 총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규주택 공급 확대 16 17.2 11 11.8 10 10.8 37 19.9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5 5.4 15 16.1 7 7.5 27 14.5 
신규주택 분양가 규제 8 8.6 13 14.0 10 10.8 31 16.7 
주택관련 조세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강화 23 24.7 16 17.2 10 10.8 49 26.3 
세무조사·투기지역 지정 등 직접적인 
투기억제 대책 강화
6 6.5 12 12.9 14 15.1 32 17.2 
실거래가 확보 등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25 26.9 16 17.2 11 11.8 52 28.0 
정부개입보다 시장경제원리의 존중 3 3.2 3 3.2 8 8.6 14 7.5 
금리조정 3 3.2 4 4.3 2 2.2 9 4.8 
여유자금의 투자대안 개발 4 4.3 2 2.2 21 22.6 27 14.5 
 기타 0 0.0 1 1.1 0 0.0 1 0.5 
합계 93 100.0 93 100.0 93 100.0 279 100.0 
□ 본 연구는 최근 현안과제로 떠오른 공공택지 개발이익 조정방안과 분양주
택 분양원가 공개여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대안을 중립적인 차원에
서 제시하고자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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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와 각 정책
대안의 장․단점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각 대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 최종 정책대안을 중립적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현황
  - 박헌주․김근용, 1993, 택지개발제도의 합리화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 대한주택공사, 1994, 택지개발 및 공급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배순석, 1995, 공영택지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
원
  - 한국토지공사, 2000,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 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근용 외, 2004,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 대부분은 공영개발 등 토지개발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로 
연구하였으며
  - 김근용 외(2004)의 연구를 제외하고 현안과제로 나타난 공공택지 차익 조
정방안 및 분양주택 분양원가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4) 
4) 이 연구가 추진되는 시기에 주목할 수 있는 두 편의 자료가 발간됨. (재)주택산업연구원. 2004.4. 주택
분양원가 공개논의에 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2004.5.28. 아파트 공급가격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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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토지개발․공급제도 또는 분양주택 공급제도 그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기보다는, 공공택지 분양차익 조정 및 분양주택 분양원
가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검토가 주된 목적으로서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3.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
발․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공급방식 
 ◦ 공공 및 민간에서 개발․공급하는 분양주택 공급방식
□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 : 택지개발․공급 및 분양주택 공급관련 선행연구 검토
 ◦ 사례조사 및 분석
-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한 수도권 주변의 3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동 지구 
안에서 분양된 9개 아파트지구
- 택지개발사업비, 주택건설사업비, 택지 및 주택 공급가격, 주택의 시장가
격을 분석하여, 토지개발․주택건설․주택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분배구조 파악  
 ◦ 연구협의회 및 연구심의회 :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토지 및 
주택관련 전문가, 공무원,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와 연구심의
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설문조사 : 공공택지 분양차익 조정방안 및 분양주택 분양원가 공개방안
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 조사목적 : 주택시장, 공공택지 공급방식, 분양주택 공급방식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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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판단을 위한 보조자료로 삼고자 함
- 조사시기 : 2004. 5.11(화)∼5.14(금) (4일간)
- 조사대상 : 우리 연구원이 비치하고 있는 전문가DB를 이용하여 교수, 연
구직 종사자, 공무원, 토지개발회사 회사원 등 1,656명
- 조사방법 : 인터넷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주택시장에 대한 일반사항, 공공택지의 공급방식, 분양주택의 
공급방식, 일반사항 
- 조사한계 : 유효표본이 93개(회수율 5.6%)로 비교적 적을 뿐 아니라, 인터
넷 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정책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에 
그침(분석결과는 <부록 5> 참조)
 ◦ 공청회 개최 :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
가, 공무원, 주택건설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2004.6.4일 
개최하여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론 요지는 <부록 6> 참조)
4.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재검토․조정함으로써 공공택지 가격결정 과정에서
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수재원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 및 서민주거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
□ 분양주택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재검토․조정함으로써 서민주택 가격안정
의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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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분양주택시장의 이론과 실제
1. 분양주택시장의 기본적 특성
□ 분양주택시장은 아파트란 점에서 동종이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
(differentiated products)을 공급하는 다수의 사업자로 구성된 독점적 경쟁시
장(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
 ◦ 다수의 주택사업자가 존재하고,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경
쟁시장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 상품의 차별화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자가 약간의 시장지배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독․과점시장의 속성도 동시에 지님
□ 분양주택의 생산비는 택지비, 건축비, 기타 제경비로 구성
 ◦ 택지비 : 가구(街區) 단위로 주택용지를 일괄 구입함으로써 주택 한 호의 
추가적인 생산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주택 
호당 개념으로 보면 고정비용의 성격을 갖지만
   - 아파트 생산이 실질적으로 단지 단위 또는 동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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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변동비용적 특성도 있음
 ◦ 건축비 :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며, 용적률과 건축호수에 따
라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비용적 성격
 ◦ 기타 제경비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은 고정비용(감가상각
비, 보험료, 본사직원의 급료 등)과 변동비용(모델하우스 비용, 특정단지 
판매를 위한 광고비 등)이 혼재
2. 분양주택시장의 가격결정 원리
1) 균형이론에 의한 분양가격 결정
□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전제할 때, 장․단기 균형 하
에서 분양가격, 주택생산량, 손익관계는 다음과 같음
(1) 단기 균형상태
□ 주택사업자의 주택공급에 따른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주택생산량 Q0가 결정되는 한편, 균형가격은 Q0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일치하는 P0 수준에서 결정
□ 단기 균형상태에서 고정비용은 불변이므로 주택사업자는 주택 분양가격(P)
이 평균변동비용(AVC)을 상회하는 한, 주택을 계속 생산․공급하고자 할 
것임
 ◦ 기업의 손익은 세 가지 상황이 모두 가능함
   - 분양가격이 평균비용(AC)을 상회(P>AC)할 때,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영부분(P0C0 * OQ0)만큼의 초과이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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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C인 경우, 정상이윤만 발생하며 AC곡선이 수요곡선에 접함 
   - AVC<P<AC인 경우, 손실이 발생하며, AC곡선이 수요곡선보다 위에 위치
하게 됨
AC
MC
MR
D=A
R
P0
C0
P
QQ00
<그림 2-1> 단기 균형상태에서의 분양가격 결정
(2) 장기 균형상태
□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의 진․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
양가격이 장기평균비용(LAC)과 일치하는 수준, 즉, P=LAC인 수준에서 균
형을 이루어 주택사업자는 정상이윤만 얻게 됨
(3) 균형이론의 현실성 평가
□ 균형이론에 의한 분양가격 결정모형은 부분적인 한계를 지님
 ◦ 이 모형은 개별 경제주체 또는 개별 상품만을 분석한 부분균형모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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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타 경제주체의 행동 및 타 상품시장의 여건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무시됨
 ◦ 분양주택시장에 상존하는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때문에 소
비자보다 주택사업자가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택지를 경쟁입찰방식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감정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
에 외부의 정책적 개입이 시장에 존재함
□ 따라서, 개별 주택사업자들은 장기균형상태에서도 초과이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분양주택시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진단임5)
2) 주변시세에 의한 분양가격 결정
□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분양가격을 주변지역에 입지한 유사한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임
 ◦ 실증분석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기존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부천 상동
지구와 용인 수지2지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 신규주택 분양가격은 최근에 지어진 유사한 조건의 주변주택 시세와 대체
로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6)
5) 임덕호는 이같은 우리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함. “첫째, 주택은 주택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환
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성과 차별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짐. 둘째, 현
재와 같은 선분양제 하에서 소비자들은 주택청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몇 대
기업 중심의 브랜드만을 선호함으로써 사실상 분양주택시장은 경쟁적 시장이라기보다는 독과점시장
을 형성하고 있음. 셋째, 따라서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업체나 경쟁업체
들에게는 분양주택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게 현실임. 넷째, 주택은 그 특성상 정보가 공급자에
게 편중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우리의 분양주택시장은 선분양제를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가 접근
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음. 결론적으로 주택시장은 그 특성상 독과점시장에 근접해 있으
며, 특히 분양가는 자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분양제를 고수하고 있고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구조가 지속되는 한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불가피함” (2004: 47). 
6) 이창무(2004)와 권태연(2004) 역시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재고아
파트 가격이 신규아파트 분양가(또는 분양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이 재
고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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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시세에 의한 분양가격 결정방식'은 균형이론의 한계(비용 및 수입)원리
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을 감안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
서 '균형이론에 의한 분양가격 결정원리'와 결과는 유사함 
3) 비용할증 분양가격 결정
□ '비용할증 분양가격 결정원리(full-cost or mark-up pricing)'는 과점시장에 처
한 기업들이 흔히 선택하는 가격결정 원리로서, 평균비용(AC)에 일정 이윤
을 더하여(mark-up)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임
□ 분양주택시장은 과점시장이 아닌 독점적 경쟁시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상품과 달리 지역특성에 따라 주택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 기업들이 단순히 '비용할증 분양가격 결정원리'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임
4) 종합 평가
□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 우리의 주택분양시장에서는 '주변시세에 의한 분양
가격 결정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이 방식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균형이론에 의한 분양가격 결정원리'에 따
라 결정된 가격과 궁극적으로 유사함
 ◦ 다만, 분양가격은 주변시세에 따라 주로 결정되는 반면, (특히 택지)비용은 
정책개입으로 주변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
의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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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주택시장의 실제
1) 사례지역 개요
□ 수도권 서부(부천 상동), 동북부(남양주 호평), 남부(용인 죽전) 택지사업지
구 3곳과 각 사업지구에서 분양된 9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
<표 2-1> 택지개발 사례지역의 개요
구분 부천상동 용인죽전 남양주호평
면적 (㎡) 3,118,912 3,590,784 1,103,793 
추
진
경
위
 지구지정 94. 12. 10 98. 10. 7 94. 3. 10
개발계획승인 97. 8. 27 98. 12. 1 98. 12. 22
 실시계획승인 98. 12. 9 01. 2. 5 01. 2. 28
보상착수 97. 10. 31 00. 4. 14 99. 2. 3
택지공급 97.11∼99.11 00.6∼01.3 99.10∼02.1
주택분양 99.11∼00.11 01.9∼03.2 02.6∼02.11
사업근거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자료 : 김근용외 2인. 2004.3.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p.26.
<표 2-2> 주택공급 사례지역의 개요
(단위 : 만원)
구 분 부천상동 용인죽전 남양주호평
주택사업 주체 A사 B사 C사 D사 D사 E사 F사 G사 H사
택지계약 시기 99. 02 97. 11 99. 11 00. 06 00. 06 01. 03 02. 01 99. 10 99. 12
주택분양 시기 99. 11 00. 11 00. 02 03. 02 03. 02 01. 09 02. 06 02. 11 02. 10
주택규모(분양평수) 39 32 32 46 32 38 36 32 32
호당 택지비(a) 4,624 3,507 3,609 9,304 6,272 7,988 3,876 3,056 3,298
호당 추정건축비1)(b) 9,750 8,000 8,000 11,500 8,000 9,500 9,000 8,000 8,000
호당 추정기타비용2)
(c=(a+b)*0.2)
2,875 2,301 2,322 4,161 2,854 3,498 2,575 2,211 2,260
호당 추정건설원가
(d=a+b+c)
17,249 13,808 13,931 24,965 17,126 20,986 15,451 13,267 13,558
호당 분양가격(e) 18,220 14,353 14,490 40,500 27,800 25,431 15,250 17,100 16,240
호당 추정세전이익(f=e-d) 971 545 559 15,535 10,674 4,445 (201) 3,833 2,682
주 : 1) 평당 250만원(표준건축비에 15% 가산)을 기준으로 호당 건축비를 산정
     2) 호당 기타비용은 택지비에 대한 금융비용과 기타 간접비용 및 정상이윤을 고려하여 택지비
와 건축비의 20%로 가정
자료 : 김근용 외 2인. 2003.5. 상게서.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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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이익 발생규모 
□ 주택건설․공급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규모는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
획, 사업지구 위치 및 택지분양 시기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음
 ◦ '99∼'00년에 부천 상동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한 A사, B사, C사 모두 호당 
971만원∼545만원, 평당 17만원의 세전이익을 실현
 ◦ '02년 용인 죽전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한 D사와 E사는 호당 1억 5,535만
원∼4,445만원, 평당 338만원∼117만원의 세전이익을 실현
 ◦ '02년 남양주 호평지구에서 분양한 G사, H사는 호당 3,833만원∼2,682만원, 
평당 84만∼120만원의 세전이익을 실현했으나, 앞서 분양한 F사는 이익을 
얻지 못해 분양시기별/입지별로 상당한 차이
<표 2-3> 사례지구의 단계별 개발이익 발생규모
(단위: 만원)
구분
부천상동 용인죽전 남양주호평
A사 B사 C사 D사 D사 E사 F사 G사 H사
토지개발 
및 공급
보상가  62.7  57.4  51.7
조성비등 144.3 217.5 165.0
조성원가 207.0 274.8 216.7
평균공급가격 210.1 313.3 256.7
(개발이익)   3.1  38.5  40.0
주택건설
택지비 118.6 109.6 112.8 202.3 196.0 210.2 107.7 95.5 103.1
건축비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부대비 73.7 56.3 72.5 90.5 89.2 92.1 71.5 69.1 70.6
추정건설원가 442.3 415.9 435.3 542.7 535,2 552.3 429.2 414.6 423.7
분양가 467.2 448.5 452.8 880.4 868.8 669.3 423.6 534.4 507.5
(개발이익) 24.9 32.6 17.5 337.7 333.6 117.0 -5.6 119.8 83.8
자료 : 정희남 외. 2004.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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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업체의 적정이윤은 보장하더라도 정책개입
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
 ◦ 예컨대,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현행 
공공택지 공급제도에도 일부 원인이 있기 때문에
   - 공공택지의 공급방식을 감정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것과 시장가격에 기초
한 입찰방식으로 분양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염가로 공급받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를 시장가격으로 자율화하는 것이 자유경쟁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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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조정방안
1. 현황과 문제점
1) 공공택지의 위상
□ '81년부터 '02년 말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582개 지구, 1억 3,281만
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이 중 437개 지구, 8,317만평의 공영개발사업이 이미 준공되었고,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은 145개 지구, 4,964만평임
 ◦ 사업 시행자별로는 한국토지공사가 7,052만평(53%), 대한주택공사가 2,726
만평(21%), 지방자치단체가 3,503만평(26%)을 공급하였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1%, 광역시 21%, 기타 지역이 28%를 차지함
<표 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실적(2002년 말)
(단위 : 만평, %)
구  분 합  계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
전  국 13,281(100.0) 7,052(53.1) 2,726(20.5) 3,503(26.4)
수도권 6,751(100.0) 3,859(57.2) 1,663(24.6) 1,22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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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동안('94년∼'03년) 공공이 공급한 공공택지는 8,471만평이며, 공
공택지에서 건설된 주택은 총 216만 호로서, 동 기간동안 건설된 총주택 호
수의 40.3%를 차지함
<표 3-2>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 실적(1994년~2003년)
구분 단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계
공공택지1) 만평 1,045 822 1,200 849 669 625 785 848 891 737 8,471
공공택지내 주택2) 천호  276 222  324 229 180 168 183 198 207 172 2,159
전체 주택건설 천호  622 619  592 596 306 404 433 529 666 585 5,352
공공택지내 주택비중  % 44.4 35.9 54.7 38.4 58.8 41.6 42.3 37.4 31.1 29.4 40.3
주 : 1) 공공택지는 도시개발법․산입법 등에 의해 개발된 택지 포함(282만평/년)
    2) 공공택지내 주택건설 실적은 택지공급 당해에 주택건설이 승인된 것으로 가정하고, 주택 
호수 산정시 택지원단위는 1호당 약 36평 적용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공공주택과
□ '03년 이후 국토이용체계 개편 및 재건축 요건강화 등에 따라 민간택지 개발이 
위축되면서, 택지공급에서 공공택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확대될 전망임
 ◦ '04.2월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향후 10년간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 비중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택지에서 매년 25만호 주택을 건설할 
계획임
 ◦ 이에 소요되는 공공택지는 매년 1,300만평으로서(10년간 총 1억3천만평), 
1,000만평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공영개발에 의해 공급하고 300만평은 도시
개발법․산입법 등에 의해 개발할 계획임7)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4%인 6,985만평을 개발하고, 나머지 46%인 6,015
만평은 지방에서 확보할 계획임
7) 건설교통부. 2003.5. 주택종합계획 수립연구.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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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운영상 문제점
 
□ '99년 이전에는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를 감정가격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되, 주택분양가격은 원가연동제를 적
용하여 규제하였음
 ◦ '99년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도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저렴
한 택지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공공택지를 계속 감정가격 이
하로 싸게 공급해 옴
□ 그러나, 공공택지를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받았음에
도,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주택가격과 유사하게 책정함으로써 건설업체가 
과다한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있음
 ◦ 이것은 한편으로,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다른 한편으로, 공공택지는 정책적 배려로 저렴하게 분양받았으면서도 아
파트는 비싸게 분양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나 사회적 형평성에도 부합하
지 않음
   * 용인죽전(01.9월)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은 인근택지의 55%, 화성동탄(03.5월)은 인근택
지의 70% 수준에 불과하였음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60m² 이하 분양주택은 주택 임
대료(임대보증금 포함) 및 분양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됨
 ◦ 공공임대주택(5년제)과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지역별․
주택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개 시중임대료의 약 40∼70% 수준으로 결
정․공급됨
22   
 ◦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분양가가 택
지비와 건축비의 상한가격 이내로 제한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됨(국민주택
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
□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시장가격(또는 시장 임대료)
보다 싸게 공급하는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역시 시장가격보다 싸
게 공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임
<표 3-3> 공공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단위 : 조성원가 대비 비율)
구  분 용 도 별
공급지역
수도권․부산권 광역시 기타 지역
조성원가
이하
 - 60m²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 60 60 60
 - 60-85m² 임대주택 건설용지 85 70 60
 - 60m²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지
수도권 95
부산권 90
90 80
조성원가
수준
- 공공용지 100 100 100
- 협의양도인 택지
수도권: 감정가
부산권: 110
110 110
조성원가
이상
- 단독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 60-85m²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 85m²초과 주택용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 기타 공공용지(학교용지 포함)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 상업용지 등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 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
    2. 조성원가는 용지비 및 조성공사비와 이에 대한 일정비율의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  수익비
용 상계손익을 포함(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표 참조)
    3. 공공시설용지와 기타 공공시설용지(학교 포함)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의해 구분하여 결정
□ 그러나, 60m² 초과 규모의 분양주택 공급가격은 이미 완전히 자율화되었고, 
일부지역에서는 주택분양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현행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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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주택용 공공택지를 시가보다 낮은 감정가격으로 공급받아 주변시세
대로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초과이윤 형태로 주택업체에게 귀속되는 개발
이익 분배구조의 불공정성을 개선할 필요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 택촉법에서는 60㎡초과 분양주택용지를 추첨방식에 의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주변시세 수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공공택지 공급제도간 통일성도 유지할 필요도 있음
<표 3-4> 개발방식간 공공택지 공급방식
사용용도 택촉법 산입법 도시개발법
공공청사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60㎡이하 분양주택(임대포함) 추첨분양 추첨분양 추첨분양
60㎡초과 분양주택 추첨분양 추첨분양 경쟁입찰 
상업용지 경쟁입찰 경쟁입찰 경쟁입찰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전문가의 92.5%도 공공택지의 염가분양에서 발
생하는 개발이익은 사회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공공택지 차익의 사회적 환수 이유로는 건설회사의 노력과 무관한 불로소
득이기 때문이 43.0%로 가장 높았고
 ◦ 그 다음이 분양가격 안정(24.7%), 택지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조달(19.4%), 서민의 주거안정 재원조달 필요성(12.9%)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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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전문가의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의견: 총괄
(단위 : %)
구 분 교수 연구원 공무원 회사원  합계
매우 찬성한다 59.3 59.5 50.0 41.7 55.9
찬성한다 37.0 35.7 41.7 33.3 36.6
반대한다 3.7 2.4  25.0 5.4
매우 반대한다  2.4   1.1
잘 모르겠다   8.3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6> 전문가의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총괄
(단위 : %)
구 분 교수 연구원 공무원 회사원 합계 
주택분양가격 안정을 위하여 18.5 21.4 25.0 50.0 24.7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은 건설회사의 노력과 무관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44.4 47.6 33.3 33.3 43.0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11.1 14.3 16.7 8.3 12.9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조달을 위하여 25.9 16.7 25.0 8.3 19.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 공공택지 개발이익 조정방안
1) 기본원칙
□ 시장원칙 존중 
 ◦ 정부의 지원이 없는 기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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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개입 허용
 ◦ 공공택지 염가 제공,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정부지원이 투입된 부
문에서는 택지분양 및 주택분양 과정에서 정부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처리방안
□ 85㎡ 이하 공공택지는 현행처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
정과 주거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85㎡ 초과 공공택지는 (현금 또는 채권)경쟁입찰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공급
하도록 함
 ◦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을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정부로 환
수한 후 
 ◦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으로 활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지원 및 서민의 주거
복지 지원에 활용
 ◦ 이를 위하여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변경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개
정하고, 환수된 재원(또는 채권액)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1안) : 현금입찰방식
□ 내용 
◦ 공공택지 공급 시 공급가격과 최고응찰가격 차액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
하는 방안임
   - 현금입찰방식은 입찰가의 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방식과 입찰가에 상
한을 두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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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평가
 ◦ 장점
   - 공공택지의 분양차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음
   - 환수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할 경우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
 ◦ 단점 
   - 환수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토지공급자에게 국민주택기금 출연의무를 부과 및 출연금액 
산정 기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예: 택지개발촉진법, 주택
법 개정 등)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음
   - 건설업체의 택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건설업체의 이윤축소로 주택품질 
저하와 주택공급 위축이 가능하며, 주택공급이 감소할 때에는 택지비 부
담이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제2안) : 채권입찰방식
□ 내용
 ◦ 공공택지 공급시 공급가격과 주변시세 차액의 일정비율을 채권으로 환수
   - 제3종 국민주택채권 신설 :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같이 20년 만기, 연리 
3% 조건으로 발행
□ 대안 평가
 ◦ 장점
   - 주택법 개정만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제도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일부 환수한 공공택지의 분양차익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할 경우 서민
용 임대주택의 건설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
    * 이자율 3%의 채권을 시장에서 6%로 할인할 경우 환수수준은 43%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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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할인율별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율
채권이자율
할인율 이자율 3%(복리채) 이자율 1%(복리채)
할인율 4% 27% 44%
할인율 5% 31% 54%
할인율 6% 43% 62%
할인율 7% 53% 68%
할인율 10% 73% 92%
 ◦ 단점
   - 현금입찰방식보다는 개발이익 환수수준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
   - 건설업체의 택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건설업체의 이윤축소로 주택품질 
저하와 주택공급 위축이 가능하며, 주택공급 감소시에는 택지비 부담이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 있음(현금입찰방식과 같음)
   - 건설회사 간의 경쟁이 극심할 경우 이론적으로 택지차익의 2.33배(할인율 
6% 가정)까지 입찰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체의 초기 자
금조성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금 동원력이 우월한 대형 건
설업체가 중소 건설업체에 비해 유리할 수 있음
<표 3-8> 공공택지 개발이익 100% 환수시 채권발행금액 한도
(단위 : 배)
채권이자율
할인율 이자율 3%(복리채) 이자율 1%(복리채)
할인율 4% 3.70 2.27
할인율 5% 3.23 1.85
할인율 6% 2.33 1.61
할인율 7% 1.89 1.47
할인율 10% 1.3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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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입찰방식과 채권입찰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 동일한 금액을 환수하고자 한다면, 현금입찰방식이 사업
시행자의 초기부담 완화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3-9> 대안간 평가 요약 
대안 장점 단점
<대안1> 
현금입찰방식
- 택지개발차익의 철저한 환수 
가능 
- 택지차익의 기금 환입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대안2> 
채권입찰방식
- 제도개선이 보다 용이함
- 과열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
업체의 초기자금 부담이 과다
할 가능
3. 제도개선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검토
□ 국민주택규모 이상 대형주택용 공동택지에 (현금 또는 채권)경쟁입찰제를 
실시할 경우, 분양주택의 가격상승 가능성, 공공택지 개발 취지에 대한 부
합성 여부, 대형건설업체의 택지독점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1) 대형 분양주택의 가격상승 가능성
□ 대형주택을 건설하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현행 감정가격에서 경쟁입찰가
격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사업자의 생산요소 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대형주
택의 분양가격이 상승할 가능
 ◦ 즉,  경쟁입찰방식 도입으로 → 택지비 상승 → 생산비 증가 → 신규 대형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 
 ◦ 또한 경쟁입찰방식 도입으로 → 택지비 상승 → 택지수요 감소 →  주택공
급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기존 대형주택의 매매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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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택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인 수도권 등에서는 파생수요인 택지수요
는 여전히 많은 반면 공공택지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 경쟁입찰방식 도입으로 택지비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택지수요는 크게 감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감소효과가 미미하여 대형주택의 분
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주변지역의 시세에 의한 주택가격 결정' 
관행을 고려하면,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규주택의 분양가
격을 인상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임
 ◦ 소비자는 주변지역 기존주택의 거래가격과 신규주택의 분양가격을 비교
한 후, 해당주택을 분양받을 것인지 기존주택 또는 다른 신규주택을 구입
할 것인지를 선택할 것임
 ◦ 주택사업자 역시 신규주택 분양시 경쟁업체들의 분양가격을 의식할 것이
며, 분양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수요 감소로 미분양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음
 ◦ <그림 2-1>에서 보았듯이 주택 분양가격은 건설원가와 이윤(정상이윤＋초
과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비 상승은 주택사업자의 초과이
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만약, 참여기업들간의 과열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입찰가 상한을 설정한 제
한경쟁입찰방식을 시행할 경우, 택지가격 상승분 모두가 주택의 분양가격
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임
 ◦ 다만, 제한경쟁입찰방식은 자유경쟁시장의 기본원리와 일치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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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건설업체에 의한 공공택지 독점 가능성
□ 공공택지를 (현금 또는 채권)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금능력이 
우월한 대형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독점할 가능성
 ◦ 특히, 채권경쟁입찰방식이 채택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표 3-8>과 같이 택
지차익의 2.3배(할인률 6% 가정)까지 채권입찰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
에 대형건설업체가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주택업체 보호 차원에서 주택사업자
단체가 응모업체를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담합 등 불공정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택
지 공급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응찰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만약, 상한제한 경쟁입찰을 시행하여 택지공급가격 상한선을 설정․운영할 
경우에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대기업의 공공택지 독점은 상당 수준 예방할 
수 있을 것임
3) 공공택지 개발취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
□ 공공택지를 시장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공의 토지개발사업자가 땅장사
를 하는 것과 같아서 공영개발의 당초 취지에 반한다는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공공택지의 개발․공급은 본질적으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음
   -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및 소형분양주택 등 저소득층용 주택과 같이 분
양가격이 규제되고 있는 주택에 소요되는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하는 것
은 당위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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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분양가격이 자율화되어 시장가격으로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용 
택지는 비록 공공이 개발한 택지라고 하더라도 시장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이 시장원리에 보다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특히, 공공택지를 시가로 공급하고 거기에서 조성된 신규재원을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한다면, 제도개선은 공영개
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임
□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를 현금입찰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연간 2,344억원 내지 9,374억원, 채권입찰방식(43% 환수 가정)
으로 공급할 경우 연간 1,008억원 내지 4,031억원의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
로 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경쟁(현금 또는 채권)입찰제에 의한 환수재원 추정식
 Y = X1․X2․X3․X4․X5․(X6-1)․X7
      Y : 채권입찰에 따른 연간 택지차익 추정액
      X1 : 연간 공공택지 공급량
      X2 : 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비율
      X3 : 공동주택용지내 아파트용지 비율
      X4 : 아파트용지내 85m² 초과 주택용지 비율
      X5 : 공동주택용지의 감정평가가격
      X6 : 감정평가가격 대비 경쟁입찰가격의 비율
      X7 : 환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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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환수재원 추정식의 추정값 및 추정근거
변수 추정값 추정 근거
X1 558만평 과거 10년간 택지지구 지정자료에 기초하여 산출 
X2 0.3 토지공사의 ‘택지사업총람’에 기초하여 산출
X3 0.8 토지공사의 ‘택지사업총람’에 기초하여 산출
X4 0.35 사례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
X5 250만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에서 최근 공급한 공동주택지 평당 
택지가격을 평균하여 산출
X6
1.2 감정가격의 120%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고 가정
1.5 감정가격의 150%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고 가정
1.8 감정가격의 180%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고 가정
X7
1.0 현금입찰방식
0.43 채권입찰방식(금리 3%, 20년 만기, 시중금리 6% 가정시 현재가치)
자료 및 주 : 김근용 외 2인. 2004. 전개서. p.42를 일부 수정
<표 3-11> 연간 환수재원 추정액
감정가격 대비 
경쟁입찰가격 비율(X6)
현금입찰방식의
환수 추정액(억원)
채권입찰방식
채권액의 현재가치(X7) 환수 추정액 (억원)
1.2 2,344 0.43 1,008
1.5 5,859 0.43 2,519
1.8 9,374 0.43 4,031
□ 이처럼 환수한 재원은 서민주택 지원자금 또는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활
용하는 등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의 정당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서민주택 지원자금(38.2%) 및 공공기반시설 설
치비용(47.3%)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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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전문가의 환수재원 활용방안: 총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민주택 지원자금 또는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 51 54.8 20 21.5 71 38.2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24 25.8 24 25.8 48 25.8 
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활
10 10.8 30 32.3 40 21.5 
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지자체에서의 
개발손실 보상재원으로 활용
2 2.2 3 3.2 5 2.7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활용 6 6.5 15 16.1 21 11.3 
기타 0 0.0 1 1.1 1 0.5 
합계 93 100.0 93 100.0 1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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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방안
1. 분양원가 규제와 자율화 연혁 
1) 정부의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 분양가 규제제도는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 상한가격 규제시기(‘78.8
월∼’89.10월), 분양가의 상한가격을 규제하되 이를 건축원가에 따라 조정
하는 원가연동제 시기(’89.10월∼'98.12월), 그리고 분양가 부분자율화 시기
(‘99.1월∼현재)로 구분이 가능(주택공급제도 총괄은 <부록 7> 참조)
□ 분양가 상한가격 규제('77년∼'89.10월)
 ◦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기
준으로 평당 분양가격의 상한선을 지자체의 행정지도 가격으로 일률적․
직접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임
   - '77년부터 '81년까지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평당 가격의 상한선을 규
제하였으며, '82.12월부터는 분양가격의 상한선을 매년 시장가격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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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정함으로써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78년 8.8조치로 주택건설이 크게 감소한데다 '80
년대 초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81.6월 주택경기활성화 대
책을 발표함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민간건설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자유화하는 한
편, 주택건설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는 소형주택건설 의무규정도 폐지함
 ◦ 일련의 주택경기활성화 조치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재발하자, '82.12월 주택경기 안정화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
가격을 다시 규제하되, 주택규모별로 분양가격의 상한선을 차등화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가격을 소폭 인상한 것은 민간주택건설사업자
의 소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음 
<표 4-1> 아파트 분양원가 상한가격 추이
(단위 : 만원)
구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5년 '88년 '89년∼
25.7평 이하
55 68 78 90 105
105 115 126.8 원가
연동제25.7평 초과 134 134  134   
  자료 : 건설교통부. 2002. 주택백서. p.295
□ 분양원가 연동제 실시('89.11월∼'98.12월)
 ◦ 획일적인 가격규제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특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가연동제를 도입함
   - 원가연동제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가격 요구수준에 다소 미흡하
더라도 실제 건축비와 적정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주택업체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입주자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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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연동제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적정이윤 포함)의 합
산가격과 연동시켜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분양가는 규제하되 택지비는 실
비를 반영하고 표준건축비는 필요시 조정하여 인상을 허용해 줌
   - 택지비 : 공급가격 또는 감정가격 이내
   - 건축비 : 건교부장관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
축비 이내
 ◦ 그러나, 경직적인 표준건축비의 운용으로 청약이 과열되고 품질이 저하되
는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학계․시민단체가 분양가 자율화를 요구함
<표 4-2> 표준건축비 변동추이
(단위 : 만원/평당)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2∼
건축비 110 127 143 152 160 169 177 187 195  204  204 211 231
   주 : 18평∼25.7평 이하로서 16층 이상 기준 
   자료 : 건설교통부. 2003.6. 주택업무편람. p.71
□ 분양원가 규제의 단계적 자율화 추진('99.1월∼현재)
 ◦ '92년 하반기부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을 촉진시
키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함
 ◦ '95년부터 양질의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산업의 선진화를 도모
한다는 취지에서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분
양가 자율화는 주택보급율 90%이상 및 미분양주택이 많은 지역부터 실시
 ◦ '99.1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분양가를 전면 자율화
   - 원가연동제 적용대상 :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
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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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규정
   - 분양가격 :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으로 구성되며, 이때 건축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함
<표 4-3> 아파트 분양원가 규제와 자율화 연혁
시기 주요 내용
1977∼
1989.10월
․주택가격 상승억제와 서민의 주거안정 위해 분양가 규제
 - '89.9월이전 : 평당 105만원
 - '89.9월이후 : 25.7평 초과 134만원, 25.7평 이하 126.8만원
1989.11월
․주택2백만호 건설과정에서 분양가 원가연동제 도입(택지비+건축비)
 - 택지비 : 공공택지(공급가격), 민간택지(감정 또는 장부가격)
 - 건축비 : 표준건축비(건설교통부장관이 물가상승률을 고려 매년 고시)
1995.11월
․분양가 자율화 시작
 - 강원․충북․전북․제주의 25.7평 초과 아파트 및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공택지 및 공적자금 지원없이 공정률 80% 이후 
분양할 경우 
1996. 7월 ․단독․연립주택 및 25.7평 초과 철골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1997. 1월
․강원․충북․전북․제주의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대전․충남․경북․경남의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1997. 6월
․수도권 이외 전면 자율화
․수도권 철골조 및 후분양주택 자율화
1998. 2월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
1998. 10월 ․수도권의 25.7평 초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1999.1월∼
현재
․주택의 분양가 전면 자율화
․다만, 기금지원을 받는 전용 18평 이하 주택은 원가연동제 방식 유지
 - 국민은행에서 분양가격 심사(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31조 3항)
 - 택지비: 공공택지(공급가격), 민간택지(감정 또는 장부가격)
 - 건축비: 표준건축비(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
   * 현재 전용 18평 이하, 10층 아파트의 경우 평당 건축비는 약 230만원
주 : 세부 내용은 <부록 8> 참조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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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비 : 공영개발 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을 적용하되 선납 택지비 이자, 
제세 공과금, 등기 수수료 등 필요경비,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
비, 차수벽 설치비용 등이 가산됨 
   - 기타 사양선택제도 : 주택사업자가 기본사양에 대체할 수 있는 선택사양
품목(거실장, 실내등, 벽지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고 추가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되 건축비의 15% 이내로 제한함
 ◦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주택 품
질․단지 환경․내장재 수준․아파트의 브랜드 가치 등은 급속하게 발전
한 긍정적인 측면도 갖게 됨
2) 지자체의 분양가 자율규제
 ◦ '02.4월 관계부처(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서울시) 회의에서 분양가가 과다
하게 산정된 경우 지자체가 자율 조정하도록 권고
 ◦ 서울시는 '02.5월부터 매월 동시분양을 신청한 업체로부터 분양가 산출내
역(8개항목)을 제출받아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적정 
분양가를 심사한 후, 결과를 공표(산출내역은 비공개)
   - 인천시는 '02.10월부터 자체적으로 동시분양 업체의 분양가를 심의 중이
며, 경기도는 '04년 상반기중 분양가 심의를 추진할 계획
<표 4-4> 서울시의 아파트 분양원가 자율조정 결과
구분 참여업체 적정
조정 권고
비 고
계 수용 미수용
‘02 131 25 106 75 31 국세청 통보 : 7
‘03 137 21 116 98 28 국세청 통보 : 31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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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공개에 대한 찬반논쟁 요약8)
□ 원가공개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 찬성의견
   - 원가공개는 주택업체가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예
방함으로써, 과도한 분양가 산정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여 주택가격 안정
에 기여
 ◦ 반대의견
   -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분양가격은 주택시장에서 결정되므로 분양가격 인
하효과가 불확실
   - 설령 분양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이것은 분양신청자의 프레미엄 추구행위
를 조장하여 투기적 수요를 유발
   - 선분양제도 하에서 공개된 원가에 대한 적정성 시비 때문에 공급이 위축
되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 다음 <표 4-5>는 분양가 규제시기에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는 주장('91∼'98년간)과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주장('88∼'90년간)의 논거자료로 활용
<표 4-5> 주택가격 상승률, 1988∼2003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전국 20.0 20.2 32.3 -1.8 -5.0 -2.7 0.7 0.7 3.5 4.7 -13.6 8.5 1.4 14.5 22.8 9.6
서울 18.5 18.8 37.6 -4.5 -4.3 -2.8 1.2 0.0 4.2 5.2 -14.6 12.5 4.2 19.3 30.8 10.2
주 :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국민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 각년도. 
8)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논의사항 및 <부록 6> 공청회 토론사항을 참조
제 4장∙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방안   41
□ 원가공개는 당위성이 있는가?
 ◦ 찬성의견
   -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므로 소비자들에게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
   - 소비자들이 주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가정보를 원가공개할 필요
 ◦ 반대의견
   - 주택은 민간부문에서도 생산 가능하므로 공공재(public goods)로 보는 것
은 문제가 있으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저소득층용 임대주택도 본질적
으로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merit goods)
   - 외국에서도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원가를 공
개하는 것은 기업의 창의성과 원가절감 노력을 떨어뜨림
□ 원가공개는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 찬성의견
   - 원가공개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적 이익을 고려했을 때 영업활동의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 없음
   - 법원도 원가는 기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반대의견
   - 원가내역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위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
   - 원가가 공개되는 경우, 공개원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송이 남발하여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
□ 선분양제도에서 분양시점의 원가 산출이 가능한가?
 ◦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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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사업장별 원가작성이 가능하며, 현재 서울
시에서도 자율조정제도에 따라 분양원가를 작성 중
 ◦ 반대의견
   - 현행 선분양제도에서 공개된 원가는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비용이라는 점에서 적정성 검증이 곤란
□ 공개된 원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 찬성의견
   - 정부가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서 원가공개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매년 작성․고시한다면 가능
 ◦ 반대의견
   - 위치․공법․관리능력 등이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공사비원가에 대한 공
개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는 찬반 의견 모두가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음
 ◦ 따라서, 시장원칙 존중과 국민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 필요성 등을 기
준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분양원가의 공개수준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3. 기본원칙과 처리방안
1) 기본원칙
□ 시장원칙 존중 
 ◦ 정부의 지원이 없는 기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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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개입 허용
 ◦ 공공택지 염가제공, 저리의 기금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투입된 부문에서
는 택지분양 및 주택분양 과정에 정부역할을 강화
2) 처리방안
□ 주택건설업체가 소요택지를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
원가 공개대상에서 제외
 ◦ 민간택지를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85m² 초과 규모의 공공택지를 (현금 또는 채권)경쟁입찰을 통하여 매입하
고, 同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공공택지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은 85m² 이하 규모의 분양주택
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거나, 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
  (제1안) 분양원가 일부 공개
□ 내용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m² 이하 규모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일부
(택지비)를 공개
   - 분양원가는 택지비, 건축비, 기타 제비용으로 구성되지만, 현행 선분양제
도에서 건축비와 기타 제비용은 분양시점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비용
이므로 공개대상에서 제외
   - 공개하는 택지비는 취득원가와 금융비용을 포함한 부대비용의 합산액으
로 산정
   - 택지비를 제외한 건축비 및 기타 제비용은 평당 250만원∼300만원 수준
이기 때문에 굳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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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비 공개주체
 ◦ 공공택지 공급주체가 공개하는 방안과 주택사업자가 공개하는 방안 모두 
가능
   - 다만, 분양받은 택지의 소유권 이전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사업자가 분양공고 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 주택분양가격은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제1-1안): 주택 분양가격은 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자단체가 자율조정
 ◦(제1-2안): 지자체별로「주택분양가격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同 위원회
에서 분양가격을 조정하여 주택사업자에게 권고
 (제2안) 분양가 원가연동제 확대 시행
□ 주택분양가격의 규제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m² 이하 규모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
가연동제 적용을 확대하여 분양가격을 직접 규제
   * 현재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60㎡ 이하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원가연동제를 적용
  (제3안) 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의 병행
□ (제1안)과 (제2안)을 병행하여 실시
3) 각 방안의 평가
□ 분양주택 공급방식간의 장단점을 평가하면 다음 <표 4-6>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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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분양가 규제방안의 평가
구  분 장  점 단  점
<제1안> 
분양원가 일부 
(택지비) 공개
(1-1안) 분양가 
순수자율 조정
- 정책 일관성 유지
- 시장개입 최소화
- 분양가격 안정효과 미흡
- 분양가 적정성에 대한 시비 
(1-2안) 위원회 
조정 및 권고
- 정책 일관성 유지
- 시장에 대한 개입 적음
- 분양가 안정효과 다소 부족
- 분양가 적정성에 대한 시비
<제2안> 원가연동제
-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균형을 이룸
- 소형주택의 분양가격
  안정효과가 큼
- 분양가격 적정성에 대
한 시비가 없음
- 적정이윤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주택공급 위축
  가능
-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소형
주택의 수요감소 가능
<제3안> 원가 일부공개+원가
연동제
- <제2안>과 같음
- <제2안>과 같음
- 다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면 
원가공개의 실익이 없음
□ 전문가들은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자율조정심의기구 등을 통해 자율적으
로 조정하는 제1-1안(17.2%)보다는 
 ◦ 지자체별로 분양가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분양가를 규제하는 제
1-2안(44.1%)과, 과거와 같이 원가연동제를 통해 주택분양가를 규제하는 
제2안(37.6%)을 선호하고 있음
<표 4-7> 전문가들이 보는 분양가 규제방안: 총괄
(단위 : %)
구분 교수 연구원 공무원 회사원 합계 
과거와 같이 원가연동제를 통해 주택분양가를 
규제
37.0 38.1 41.7 33.3 37.6
지자체별로 분양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분양가를 규제
37.0 50.0 33.3 50.0 44.1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자율조정심의기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
25.9 9.5 25.0 16.7 17.2
기타  2.4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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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개선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검토
1) 긍정적 파급효과
□ 분양아파트의 약 15%인 8만호(주공 2만호, 민간 6만호)가 원가연동제를 적
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추정식 : 55만호(매년 주택공급량) x 50%(공동주택 비율) x 60%(25.7평 이하 비율) x 50%(공
공택지 비율) = 8만 2,500호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 가격이 현재보다 20% 정
도 싼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
   * '04.7월 화성동탄 시범단지 평당 분양가 730만원 
   * ‘05년 2차단지 평당 600만원 (택지비 250만원, 건축비 350만원)
 ◦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과다책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선순환이 확대될 경우 공공택지 주변지역의 민간택지 내 분양아파
트에 대한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
 ◦ 특히, 공급이 크게 늘어난 수도권 주변의 주택가격 안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 수도권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또다시 도심내 주택가격 안정으
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다만, 기존 도시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의 적용대상이 아
니기 때문에 이들 주택의 직접적인 분양가 인하효과를 예상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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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파급효과
   (1) 청약과열 우려
□ 원가연동제로 시세차익의 프리미엄이 클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
요가 유발되어 주택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
   * 원가연동제 적용 시, 판교 분양가격은 평당 800만원으로 추정
   * 분당 시범삼성 32평 평당 1,400만원과 비교시, 시세차익 2억원
□ 따라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일정기간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 대책을 마련
할 필요
 ◦ 청약권자의 선정기준과 전매제한 강화 방안(안)
   - 무주택자와 소형주택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
   - 분양우선자격은 평생에 1회 또는 분양받은 후 10년경과 후 재부여
   -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예: 3년 이상 보유와 1년 이상 거주) 매각 제
한 등
   (2) 민간택지 개발 위축 우려
□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주택시장이 민간택지 시
장과 공공택지 시장으로 분리되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의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감소가 가능
 ◦ 이 때문에 기존도시내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제외한 민간택지 개발이 위
축될 가능성이 있어, 공공택지 개발부담이 커지는 한편
 ◦ 이것이 주택공급 위축으로 연계될 경우, 전체 주택공급량이 축소되어 장
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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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주택 공급량은 공공택지 개발 외에도 도시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민
간택지 개발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공공택지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공공택지의 개발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택지의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주택종합계획('03∼'12년) 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담비율(현재 50 : 50)
을 재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음
   (3) 주택의 품질 저하 우려
□ 표준건축비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고, 입주 후 내장
재를 교체하는 등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표준건축비 산정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표
준건축비 현실화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표준건축비(현행 평당 231만원)가 물가상승률 등과 자동 연계되어 
인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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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H A P T E R
결론 : 정책건의
□ 기본전제
 ◦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조정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별개의 사항이 아니
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기본원칙
 ◦ 정부의 지원이 없는 기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반면
 ◦ 공공택지, 기금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투입된 부문에서는 택지분양 및 주
택분양 과정에서 정부역할을 강화
□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방안
 ◦ 85㎡ 초과 공공택지는 (현금 또는 채권)경쟁입찰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공
급
   - 다만, 택지차익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정부로 환수한 
후,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 등으로 활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지원 및 서민
의 주거복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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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이하 공공택지는 현행처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
정과 주거복지를 증진
   - 다만, 공공택지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은 85m² 이하 규모의 분
양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거나, 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
□ 분양주택 공급방식 개선방안
 ◦ 주택건설업체가 소요택지를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분
양원가 공개 또는 주택분양가격 규제대상에서 제외
   - 민간택지를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85m² 초과 규모의 공공택지를 (현금 또는 채권)경쟁입찰을 통하여 매입하
고, 同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9)
<표 5-1> 개발이익 조정과 분양원가 공개의 연계방안
택지공급주체 주택규모 공공택지 공급방식 분양원가 공개여부
민간택지 자율 자율 자율
공공택지
25.7평 초과
25.7평 이하
(현금 또는 채권)경쟁입찰
감정가 분양방식 유지
자율
택지원가 공개 또는 원가연동제
9) '04.7.14일 열린 정부와 여당간의 당정협의에서 공영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분양원
가 연동제와 주요항목의 원가공개 및 공공택지의 채권입찰제 적용방안을 확정한 바 있음
<표 5-2> 주택공급제도 개편 당정 합의(안)
택지공급주체 주택공급주체
분양주택 
규모
공공택지 공급방식
분양원가
산정
분양원가 
공개여부
민간택지 자율 자율 자율 자율
공공택지
공공업체
25.7평 초과 채권입찰 자율 주요항목 공개
25.7평 이하 감정가 공급 원가연동제 주요항목 공개
민간업체
25.7평 초과 채권입찰 자율 택지비 공개
25.7평 이하 감정가 공급 원가연동제 주요항목 공개
 
  주 : 공개대상의 주요항목은 택지비․건축비․설계비․관리비․기타비용 등 5가지로 한정하되, 공개
된 항목의 적정성은 검정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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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정책과제
 ◦ 항구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
능성 등의 제고가 선결되어야하므로 주택관련 제도를 종합적․지속적으
로 개선해 나갈 필요
 ◦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 주택 5백만호 건설을 위한 10개년 주택종합계획과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택지의 안정적 공급방
안을 모색
   - 도심내 뉴타운 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주택공급을 확대
 ◦ 주택시장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상화
   - 시장여건에 따라 적용세율 등은 신축적으로 조정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 자체의 안정성은 유지하고 상당기간 일관성을 유지
   - 양도소득세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표현실화의 
조기 추진, 1가구1주택 면세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의 전국적인 실시 등을 검토
   - 부동산 보유세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종합토지세와 건물
분 재산세를 통합 운용하는 통합부동산세(안) 도입을 검토10)
 ◦ 주택시장 투명성 확보
   - 주택 및 부동산관련 정보망을 연계 운영하여 주택/부동산 공부간 정보불
일치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관련정보의 정확도를 제고 
   - 주택시장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진정한 매매가
액을 포착할 수 있는 기반정비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주택거래신고제의 
전국적인 실시와 실거래가격 등기제 실시
   - 거래신고제와 실거래가격 등기제를 기초로 주택과표를 실거래가격으로 전환
10) 정부는 주택에 한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 주택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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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전문가들이 보는 소득2만불시대의 주택정책 과제: 총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택가격 안정 37 39.8 18 19.4 10 10.8 65 23.3 
주택공급 확대 10 10.8 15 16.1 8 8.6 33 11.8 
서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16 17.2 15 16.1 17 18.3 48 17.2 
주거환경 정비 9 9.7 11 11.8 20 21.5 40 14.3 
주택공부․등기공부 등 부동산공부 정비 0 0.0 4 4.3 2 2.2 6  2.1 
실거래가 확보를 위한 정보체계 확대구축 10 10.8 14 15.1 17 18.3 41 14.7 
부동산 관련세제 정비 9 9.7 15 16.1 18 19.4 42 15.1 
기타 1 1.1 0 0.0 0 0.0 1  0.0
결측치 1 1.1 1 1.1 1 1.1 3  1.0
합계 93 100.0 93 100.0 93 100.0 2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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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olicy Tasks of Improving the Land and Housing Supply System
Hee-Nam Jung, Geun-Yong Kim, Soo Choi, and Chun-Gyu Park
In 1997, foreign currency crisis happened. Land and housing markets 
froze, and real estate prices fell down dramatically. To make real estate 
market stable, many regulations moved out. Among others, the 
government implemented deregulation on the ceiling of sales prices of 
new housing since January 1999. Partly because of the success of 
economy restructuring policies and partly because of the deregulation, 
housing prices increased and soared again since 2001. 
By the way, the land developed by the public sector was supplied 
with appraisal prices, which was lower than the market prices. This 
policy aimed to supply the housing with cheap prices. Nevertheless, the 
private housing construction companies determined the sales prices of 
new housing almost equal to the market prices. Social critics on land 
and housing supply manners arose because it seemed only to allow the 
private companies to earn development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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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early 2003, many NGOs claimed that the development gains 
should be recaptured, and also the building costs of new housing shall 
be open to the public. They argued that these measures would lead 
housing prices to be stable. On the other hand, the private companies 
objected to those measures. They argued that the measures were against 
market principles. Social conflicts increased on the verge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 Election on April 2004.
This study aims, neutrally, to suggest the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 conflicts. It consists of five chapters. From the Introduction which 
deals with the background, purpose, and methodology of the research, 
Chapter 2 describes the theory and proxies of housing market, 
particularly how the sales prices of new housing are determined, who 
earns the development gains from land development and housing 
construction, and what are the basis sources of conflicts on housing 
market.
Chapter 3 analyzes the land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 by the 
public sector. Based on the empirical and legal analysis on the manners 
of land development and supply, it suggests as follows; the land for 
middle and lower income groups' housing (smaller than 85 square 
meters) shall be supplied with appraisal prices, which are lower than 
market prices. The land for middle and higher income groups' housing 
(larger than 85 square meters) shall be supplied with market prices, i.e., 
the bidding prices. The funds generated from the bidding system shall 
be used for the housing welfare of the lower income groups.
Chapter 4 analyzes the housing supply system. It starts the historic 
evolution of the ceiling system of housing prices, and summaries the 
pro- and anti-arguments on the openness of the building costs. It suggests 
as follows; for the housing, which land is developed by the private 
companies, prices regulations are not necessary. For the housing, which 
land is developed and supplied by the public sector, two-tied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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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suggested. For the middle and lower income groups' housing (smaller 
than 85 square meters), the supply prices shall be linked with the prices 
of land supplied by the public sector. For the middle and higher income 
groups' housings(larger than 85 square meters), the regulations on 
supply prices ceiling are not necessary.
Chapter 5, the Conclusion, summaries the findings and policy 
suggestions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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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외환위기 직후의 주요 규제완화
구분 IMF 이전 IMF 이후
규제구역 
해제
․토지거래의 사전적 규제로 신고구
역과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신고구역 해제(97.12)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98.4)
토지공개념
제도 폐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일정기준 이상의 택지소유시 부담
금 징수
․택지초과부담금 폐지(98.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폐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개발이익의 50% 징수
․1999년까지 : 면제(98.9)
․2000년부터 : 25%로 감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
  - 정상인 지가상승 이상의 초과이득
에 대해 징수
․토지초과이득세 폐지(98.9)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조세감면
․양도소득세율 35∼50% 부과 ․세율을 25∼40%로 인하
․양도시 법인의 특별부과세율 20% 
부과
․세율을 15%로 인하
외국인 
토지시장 
개방
․거주자 위주의 토지취득 및 취득 
면적 제한
․부동산거래 및 취득 자유화(98.6)
  (외국인토지취득관리에관한법률 개정)
․토지개발공급업․임대업 개방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개정)
기업부동산 
매입
-
․토지공사 부동산 매입(98.4∼99.3)
  (1차∼4차, 약 3조 5천억원 규모)
토지이용 
규제완화
․준농립지 개발
  (국토이용 변경후 실시)
․공공주택의 농지전용 허용규모
  (약 2,300평)
․국토이용변경 생략
․약 4,500평 규모로 확대
세제․금융 
지원
-
․부동산의 증권화
  (신탁업법시행령 개정, 자산유동화
에관한법률 제정)
개발제한구
역 조정
-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7개 대도시권 부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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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2002년∼2003년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2002. 1. 8 주택시장 안정대책
◦ 서울 강남 등 국지적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편성
하여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적정수준의 수요관리대책을 병행 추진하
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시작
◦ 가격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택지공급확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금융 및 세제 지원에 주력하고 강남 및 송파지역 아파트 재건축수요를 분
산하여 전세가격 상승을 억제
◦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수시고시와 기준시가 과세방안 검토, 판교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 조사,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 
구성․운영과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 주택 55만호를 건설(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건설)
 ◦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20%) 재도입 시행(2001.12)
2.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 공급
 ◦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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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4.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 2002년 총 11.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 채권(MBS) 발행
을 확대
 ◦ 무주택 영세민․근로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 공공임대․중형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 연장
 ◦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 (500억원)
 ◦ 주택 임대보증금 비과세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
5. 아파트 재건축 시기 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6.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가격급등지역(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기준시가 수시 고시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구성․운영
□ 2002. 3. 6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 1.8 안정조치 이후 진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2월 들어 다시 불안해짐에 
따라 과열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청약․전매제도 등 주택공급 
관련제도 개선 등 수요조절 대책을 강구
◦ 주상복합․오피스텔․지역조합원 모집방식의 선착순 분양제도 개선, 무주
택자 우선 공급, 중도금 2회 납부후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권 전매 세무조
사, 기준시가 상향조정, 재건축시기조정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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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질서 확립
 ◦ 선착순 분양제도 개선
 ◦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 떳다방 지도․단속 강화
2. 투기자금 유입 억제
 ◦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기준시가 수
시 조정
3. 재건축 요건 강화
 ◦ 재건축 단지의 시기조정을 강화하고 착수시기를 조정
4. 서민 전월세 지원 강화
5. 주택공급확충
□ 2002. 4. 3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1.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
2.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3.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
□ 2002. 5. 20 서민주거 안정 대책
◦ 집값과 전세가격의 안정추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동향을 상시점검하
고, 과열현상이 재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추진하고 
서민주거안정방안을 마련
1. 주택가격 안정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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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3. 주택자금 지원 강화
4.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
□ 2002. 8. 9 주택시장 안정대책 (강남주택시장 투기억제 및 재건축요
건 강화대책)
◦ 전국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되었지만, 강남 재건축아파트 지역에서 실거
래 없이 매도호가가 급등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여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조
기에 차단함으로써 여타지역 확산을 방지
◦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호 신규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강남지역 자금출처 조사 및 양도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등 투기억제책 시행, 
재건축 절차 강화 등으로 과열현상을 차단 
◦ 강남지역 주택구입자 중 자금출처 불확실자를 특별관리하여 증여세 등 탈
루세금 추징, 공동주택 양도세 기준시가를 년1회 정기고시에서 특정지역 
및 특정아파트에 대해 수시고시,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
사 착수, 양도세 실거래가액 자료관리 강화, 아파트 매매자료 수집 강화 등
1. 투기수요 억제
 ◦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 양도세 실거래가액 자료 관리 강화
 ◦ 아파트 매매자료 수집을 강화
2. 재건축 절차 강화
 ◦ 안전진단 강화
 ◦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 (서울시「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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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실상에 대한 홍보 강좌
 ◦ 안전진단평가 제도화
 ◦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개선
3. 청약경쟁 완화 및 중개업소 단속 강화
 ◦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방안 검토
 ◦ 투기조장행위 단속 강화
□ 2002. 9. 4 주택시장 안정 대책
◦ 청약요건 강화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처벌 강화, 부동산과세 강화, 주택자
금대출 억제, 신도시 개발 추진 등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의지를 밝힘
◦ 투기과열지구의 청약1순위 요건을 강화 
◦ 서울․신도시․과천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거주로 강화,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전용 면적 50평에서 
45평으로 하향조정, 재산세 및 종토세의 과표현실화
◦ 주택담보비율 인하와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외국인학교 수도권지역에 적극유치 등 교육여
건 개선
1.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양도소득세 강화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개정)
 ◦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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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소득세법시행령 개정)
3. 보유과세 강화
4. 세제상의 대책강화
 ◦ 아파트 등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운영
 ◦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에 대한 취득관련 자금 출처조사(1차)
 ◦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5. 재건축 요건 강화 및 리모델링 활성화
6. 금융대책 강화
 ◦ 부동산 대출 축소 유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비율 60% 이하로 제한)
 ◦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으로 유입 유도
7. 수도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8.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신도시 개발 추진 및 기존 신도시의 주거환
경 개선
□ 2002.10.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9.4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과세의 형평
성이 높아지도록 세제 등 관련제도를 개선
◦ 건교부-행자부-국세청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부동산 보유 및 거래상황을 실
시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미성년
자 등 부동산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결과를 발표
◦ 주택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이 지구에서는 분양권전매제한,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공개추첨, 무주택자 우선분양 등을 실시하며, 토지가격 상승 
확산을 방지키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강화하여, 투기지역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
래가액 과세 및 탄력세율 적용, 비투기지역은 6억원이 넘는 주택 또는 고급
주택(전용 45평 이상)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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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자족기능을 갖춘 2∼3개의 신도시 추가건설
□ 2003. 1. 1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건교부는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 아산, 공주시, 연기, 금산군, 충북 청주시, 
청원 옥천 보은군 등 6개시, 5개군 등 6,301㎢를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
으로 지정
◦ 격주마다 거래동향, 외부거주자들의 거래 및 투기행위 발생여부를 집중감
시하기 위해 현재 설계작업중인 토지거래종합전산망을 처음으로 가동할 
예정(검인계약서에 의해 발생되는 정보에 행자부의 지적망과 주민등록망
을 연계하여 세대별, 개인별 지적 변동 및 소유변동사항을 종합 관리)
◦ 투기혐의자는 거래내역과 소유현황을 국세청에 통보
◦ 토지투기가 감지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
□ 2003. 2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 아산, 공주시, 연기, 금산군, 충북 청주시, 청원 옥천 
보은군 등 6개시, 5개군 6,301㎢를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으로 지정
□ 2003. 5. 2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
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연면적이 90%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
승인 대상에 포함하여 분양권 전매 제한은 물론 주택공급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 의무화 
◦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 주택의 전매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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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선분양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승인이 나더
라도 80%이상 시공후에 분양을 허용하기로 하여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
◦ 또한, 7월부터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사전평가할 수 있게 하고, 안전진단 실시여부 의결방식도 전원
합의제를 의무화
1.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2.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3.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4.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투기과열지구 내 3년 이하 신규대출 50%로 하향조정)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 2003. 9. 5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시행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2.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지위 양도금지
 ◦ 투기과열지구 내 내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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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1.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 강북 뉴타운 12∼13개 지구를 금년 11월중 추가 선정
 ◦ 고속철도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단지 개발
2. 자금흐름의 선순화 구조 정착
1) 이번 대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태 종합점검
 ◦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조정(50→40%)
 ◦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유도
 ◦ 주식연계증권(ELS)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소액주주에게만 인정되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세율 5% 인하
2)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대책
 ◦ 차주의 상환능력에 입각한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마련 유도
 ◦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을 만기연장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방안 검토
3.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속
 ◦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 허용
 ◦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재고시
 ◦ 분양가 과다 책정 건설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 현재 정밀조사 중인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해서 대책발표 직후 중간 발표
하고, 11월 중순에 최종결과 발표
4. 부동산 세제 개선
1) 이번 대책
 ◦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06년→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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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다주택자의 대한 양도세 강화(최고 82.5% 중과세)
2)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제취득가액으로 취․등록세 과세
◦ 실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추어 양도세제 전면 개편
5. 주택제도 보완
1) 이번 대책
 ◦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전역을 조사하여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 및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 20세대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2)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
 ◦ 투기지역에 국한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 검토
6.『부동산시장 안정대책․점검반』구성․운영
 ◦ 재경부차관(건교부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관련 연구기관장으로 구성
 ◦ 대책추진 상황, 시장동향 점검 및 기발표된 추가대책의 추진여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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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2003.10.29 대책의 추진현황
◦ '04.1.13일 현재 1단계 대책의 40개 세부추진과제 중 25개 과제를 조치 완료
하였으며, 15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음
구 분 완 료 (25개 과제) 추진중 (15개 과제)
주택
공급
확대
-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03.11.18)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03.12.9)
- 택지공급가 인하(‘03.12.10)
- 강북 뉴타운 건설지원을 위한 국유재
산법 개정(`04.하반기)
- 판교 신도시 건설(지속추진)
- 광명․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
단지 개발(지속추진)
- 신행정수도 입지확정(`04하반기)
-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이전(`04하반기)
자금
흐름
개선
- 담보대출 규제강화(‘03.10.30)
-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조정(‘03.10.31)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실태 점검(‘03. 
11.11)
- 소액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확대(‘03. 
12.9)
- ELS 위험가중치 조정(‘03.10.29)
- ELS 담보대출 허용(‘03.12.26)
- ELS 발행분담금 면제(‘03.12.26)
- 분기배당제도 도입(‘03.12.22)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03.12.22)
- 회계제도선진화 3법 개정(‘03.12.22)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03.12.30)
- ELS 발행절차 간소화(`04.1/4)
- 주식투자상품 개발 유도(`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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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완 료 (25개 과제) 추진중 (15개 과제)
투기
단속
강화
- 아파트 기준시가 재고시(‘03.12.1)
- 투기혐의자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04.1.8)
 
- 중개업소, 분양권전매자 등에 대한 강
도 높은 세무조사(지속추진)
-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 세무조사
- 관계기관 합동 투기행위 단속
세제
개선
- 투기지역 2주택자 탄력세율(‘03.12.15)
-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03.12.15)
- 재산세 과표 현실화(`04.1.1)
-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05)
- 세대별 주택보유 DB구축(`04상반기)
- 실거래가 과세시스템 구축(`04하반기)
주택
제도
개선
-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 확대(`04.1.14)
-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03.11.18)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03.11.20)
- 장기저리 주택대출제도 도입(‘03.12.29)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03.12.29)
- 분양권 전매제한(‘03.12.29)
- 개발부담금 제도 재도입(‘04)
- 민관 합동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구
성․운영(지속 추진)
◦ 2단계 대책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을 구성하고 ‘실무
대책반’을 편성하여 9개 시책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음
구  분 시책 내용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정착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강화
․주택담보인정 비율 하향 조정을 만기연장분에도 적용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부동산세제 개선
․투기지역내 고가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실거래가 기준 으로 부과
․실거래가 기반 구축시, 양도세제 전면 개편
주택 제도 보완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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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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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위 개요 및 주요 논의내용
1. 검토위 개요
◦ ‘04년 대통령 업무보고(2.12일) 후속조치로, 원가공개 및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
◦ 검토위 위원구성
  - 위원장 :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위  원1) : 시민단체(5인), 학계(4인), 연구기관(3인), 업계(2인), 전문가(2인) 등 16인
◦ 검토위 기능 : 심의․자문기구로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정부측에 건의
2. 위원회 논의내용
◦ 제1차 회의(2.24일) : 검토위 위원 위촉장 수여 및 검토위 운영방안 논의
◦ 제2차 회의(3.9일) : 그 동안 제기되었던 공공택지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종합논의
◦ 제3차 회의(3.16일) 및 제4차 회의(3.30일)
   - 2차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채권경쟁입찰 방식과 완전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검토 (과거의 시행경험 및 선진국의 예 등)
◦ 제5차 회의 (4.20일)
   -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택규모별로 상이한 택지개발이익 환수방안’을 확정
   - 주공의 건축비 원가공개와 관련된 찬반의견 토의
1)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김재옥 소시모 회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신종원 YMCA 시민사회개
발부 부장, 허정도 마산도시연대 대표, 임덕호 한양대 교수, 정의철 건국대 교수, 송계충 충남대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종림 주택도시연구소 박사,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김홍배 
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이천봉 현대산업개발 상무, 이현 변호사(장원법률사무소), 윤영원 회계사
(Del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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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회의 (5.4일)
   - 주공의 건축비 공개 필요성을 전반적인 주택공급방식 개선과 연계하여 논의
◦ 제7차 회의 (5.19일) : 주택공급제도 검토위 공청회안 최종 확정
Ⅱ.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
1. 논의 배경  
1)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도 공공택지는 감정가로 공급
◦ 과거 분양가자율화 이전에는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저렴한 택지공급 + 원
가연동제에 의한 저렴한 분양주택의 양산” 체제로 공공택지내 주택공급 시
스템 작동  
   - 이에 따라, 택촉법에 의한 택지조성2)은, 비록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
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 '99.1월부터 분양가 자율화3)가 이루어진 후에도 주택공급 확충을 통한 집값 
안정차원에서 공공택지는 여전히 감정가로 공급하여 “저렴한 택지공급 + 
주변시세 수준의 분양주택의 양산” 체제로 전환
2)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
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
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다만, ‘99.1월이후에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은 원가연동제 방식(분양
가=택지비+건축비+적정이윤, ’02년기준 표준건축비 평균 223만원/평)으로 분양가를 규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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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시스템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99∼’00년4)까지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지 않았으나, ‘01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격히 증가하
면서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확산
   - ‘01년 이후 주택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공공택지 인근의 택지가격이 급등
하여 감정가로 공급되는 공공택지가격은 주변시세의 60∼70%5)에 불과
2)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이익 발생
 ◦ 공공택지는 저렴하게 공급되는 데 비해 분양가는 시세에 따라 결정되어 
개발이익이 주택건설업체에 과도하게 귀속되고, 이에 따라 추첨을 통해 
택지를 최초로 분양 받은 시행사는 택지전매를 통해서도 상당한 시세차익
을 확보6)
 ◦ 시민단체7)에서 제기한 공공택지내 개발이익 규모
   - ‘99∼’03년간 토공이 공급한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등 
4개지구 일반분양아파트 수익분석 결과 토공은 5,217억원을 주공 및 민간
4)                              <부표 4-1> 주택가격 변동률, 1987∼2004
(전년대비 증감률, %)
   
비고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4
주
택
매
매
전국 7.1 13.2 14.6 21.0 -0.5 -5.0 -2.9 -0.1 -0.2 1.5 2.0 -12.4 3.4 0.4 9.9 16.4 5.7 0.2
서울 2.0 9.1 16.6 24.2 -2.1 -5.4 -3.2 0.5 -0.6 1.5 2.0 -13.2 5.6 3.1 12.9 22.5 6.9 1.2
강남 3.0 15.2 18.1 29.0 -2.3 -4.4 -3.5 0.9 -0.1 2.4 2.9 -15.3 9.1 4.4 17.5 27.4 10.5 1.6
   자료 : 국민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각년도.
5) 실제로 용인죽전(01.9월)의 택지공급가격은 인근택지의 55%, 화성동탄(03.5월)은 주변시세의 70% 
수준에 불과
6) 실제로, ‘03.12월에는 화성동탄 신도시 시범단지에서 택지분양에 당첨된 월드건설, 반도건설, 아일
랜드건설 등이 직접 아파트를 시공하지 않고 800억원대의 시행이익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LG건
설과 시공계약을 시도
7) 경제정의실천연합, ‘04.3.3일 및 ’04.3.8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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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는 2조8,497억원(전체 택지면적대비 평당 458만원)의 개발이익
을 얻음
    ․ 토공 평당 54만원 수용 → 토공 택지조성원가 평당 244만원 → 토공의 
민간업체 택지공급가격(감정가) 평당 314만원 → 건설업체의 주택분양
시 평당 택지비 157만원 (용적률 200%적용시) → 평균 주택분양가격 
700만원 → 건축비 (평당 250만원, 간접경비 포함) 및 택지비(평당 157
만원)을 제외할 경우 건설업체의 호당 평균수익은 290만원/평  
   - 인천시 송도신도시 2공구 일반아파트 택지공급에서 인천시는 737억원, 
민간건설업체는 7,178억원 등 총 7,900억원(전체 택지면적 대비 평당 554
만원) 이익 발생
    ․ 인천시 택지조성원가 평당 102만원 → 민간업체 택지공급가격(감정가) 
평당 152만원 → 건설업체의 주택분양시 평당택지비 76만원(용적률 
200%적용시) → 평균 주택분양가 656만원 → 건축비(평당 250만원, 간
접경비 포함) 및 택지비(평당 76만원)을 제외시 건설업체의 호당 평균
수익은 330만원/평  
◦ 토지공사가 제시8)한 공공택지 원가자료
   - 토공이 4개 공공택지지구에서 얻은 개발이익은 임대아파트용지(공급가격
은 조성원가의 60∼85%수준) 공급에 따른 손실액 1,356억원을 제외하면 
3,852억원임
    ․ 동 개발이익은 4개 택지지구 총 투입비 4조2,107억원 대비 9% 수익률
로서 택지의 매각대금이 수년간에 걸쳐 회수됨에 따라 실제 수익률은 
더 낮음
   - 시민단체가 주장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공사가 4개 공공택지지구에서 얻
은 평균수익률은 28.6%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성동탄 및 부천상동지구 
원가자료를 토공이 자체 분석한 결과 택지공급 수익률은 8∼14% 수준
8) 토지공사,  경실련의 토공 택지개발폭리에 대한 해명자료, ‘04.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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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 토지공사의 아파트용지 수익률
사업지구
아파트용지
수 익 률
투자액
(억원)
회수액
(억원)
평당
조성원가
(만원)
택지공급가(만원) 주택평당
토지가격
(만원)
아파트
분양가
(만원)임대포함 임대제외
화성동탄 8.6% 36,853 36,943 274 298 337 183 700(추정)
부천상동 14.1% 14,177 15,834 191 218 226 113 450
주 : 분양주택 호당 토지가격은 건설업체의 평당택지원가(즉, 토공의 택지공급가격)를 용적률 
200%로 추정하여 계산
자료 :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협회가 제시한9) 공공택지 원가 : 화성동탄
   - 화성동탄 대지비는 토지공사의 분양가 1,739천원에 취득세․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을 합하여 1,861천원으로 추정 (시민단체는 157만원으로 추정)
   - 시민단체가 지적한 화성동탄의 평당 건축비 260만원은 지하층공사비10)
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지하층이 전체공사면적의 35%를 차지하는 
화성동탄 사업장의 실제 건축비는 평당 3,527천원으로 추정됨11)
   - 또한, 시민단체는 건축비중에서 금융비용(평당 232천원, 매출액의 3.3%), 
일반관리비(평당 422만원, 매출액의 6%) 등을 무시
   - 따라서, 화성동탄의 실제공사비는 6,316만원으로 추정되며 (택지비 1,861
천원+건축비 3,527천원+기타비용 928천원), 예정분양가를 시민단체가 주
장하는 7,046천원으로 가정할 경우, 세전수익은 평당 730천원이며 수익률
은 10.4%임
9) 대한주택건설협회, 제7차 주택공급제도검토위 제출자료, ‘04.5월
10) 건교부 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 따라 지하층공사비는 전체공사비의 80%수준으로 가산
11) 화성 동탄의 경우 지상주차장이 없어 조경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친환경제품 사용, 층간소음규제
로 인한 층간 바닥두께가 5∼10Cm 두꺼워지는 것 등을 감안할 때, 건축비는 더욱 상승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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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그간의 정부조치 
 ◦ 공공택지의 개발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신규택지 분양
과열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분양자격 제한(‘03.12.4일)
   ․ 등기이전시까지 공공택지 명의변경을 제한
   ․ 택지입찰자격을 최근 3년간 300호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업체12)로 
제한
◦ 완전경쟁입찰제를 통한 공공택지내 개발이익환수방안 추진
   - ‘03.5월 차관회의에서 공공택지를 경쟁입찰제로 공급하도록 하는 택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경쟁입찰제 시행시 공공택지 조달비용 
증가 및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재경부 등 관련부처가 반대하여 
추진무산 
◦ 주택공급제도 검토위를 구성(‘04.2.21일)하고 2차 회의(3.9일), 3차 회의(3.16
일), 4차 회의(3.30일)를 거쳐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 논의
2. 공공택지 수급현황 및 현행 공급체계
 
1) 공공택지 수급현황
◦ 과거 10년간 공급된 공공택지는 연간 784만평이며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주
택은 연간 21만호로서, 동기간내 건설된 전체주택호수(연평균 53만호)의 
40% 수준
12) ‘03.12월 현재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중 3년간 3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이 있는 업체는 490여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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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4-3> 공공택지내 주택건설 실적
년도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계
전국
공공택지 1,045만평 822 1,200 849 669 625 785 848 891 737 7,846
주택건설
622천호
(276천호)
619
(222)
592
(324)
596
(229)
306
(180)
404
(168)
433
(183)
529
(198)
666
(207)
585
(172)
5,352
(2,159)
수도
권
공공택지 410만평 462 529 367 340 272 321 389 478 358 3,926
주택건설
125천호
(108천호)
268
(122)
271
(142)
229
(99)
148
(91)
237
(73)
240
(75)
304
(90)
376
(111)
297
(83)
2,495
(994)
주 : 1) 공공택지공급은 도시개발법․산입법 등에 의한 택지포함(282만평/년)
    2)  주택건설중 (  )안은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실적으로 택지공급 당해에 주택건설 승인이 난 
것으로 가정하고 주택호수 원단위는 1호당 40평 적용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공공주택과
◦ ‘03년 이후 국토이용체계13) 및 재건축 요건14) 강화 등에 따라 민간택지 개
발이 위축되어 공공택지 공급비중 확대가 절실
   - 이에 따라, ‘04.2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공공택지내 주택건
설비중을 40%에서 50%로 높이고 매년 25만호를 공공택지에서 건설할 계획
   - 이에 소요되는 공공택지는 매년 1,300만평으로, 1천만평은 택촉법에 의해 
공급하고 300만평은 도시개발법․산입법 등에 따라 개발
13) 90년대말 이후 사회문제화되었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3.7.1일 국토계획법 개정
  -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입(종전의 준도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비해 구역지정요건 및 절차가 대폭강
화되었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의제되지 않음) 
  -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용적률도 종전의 200%에서 150%로 하향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최소 30만㎡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부지의 토지소유자 80%이상 동의
14) 가. 5.23대책중 재건축 규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강화 :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시공후 분양허용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 : 예비안전진단 평가항목을 객관화,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 의무화
    나. 9.5대책중 재건축 규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재건축시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으로 건설 
의무화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인가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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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택지 공급체계
◦ 택지공급방식 유형
   - 현행 택지개발은 택촉법에 의한 공영개발,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 
산입법에 의한 공단개발 등 10여개 방식이 허용되고 있으나, 택지공급물
량의 70% 이상이 택촉법에 의해 공급
◦ 택촉법상 택지공급체계
   - 사용용도별 택지공급방식
    ․ 택촉법과 산입법15)에서는 60㎡초과 분양주택은 추첨방식으로 감정가
격에 공급하나 도시개발법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주변시세 수준으로 
공급
<부표 4-4> 사용용도별 택지공급 방식
사용용도 택촉법 산입법 도시개발법
공공청사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60㎡이하 분양주택(임대포함) 추첨분양 추첨분양 추첨분양
60㎡초과 분양주택 추첨분양 추첨분양 경쟁입찰 
상업용지 경쟁입찰 경쟁입찰 경쟁입찰
   - 택지공급가격 : 사용용도별로 차등 적용
<부표 4-5> 사용용도별 택지공급 가격
공급가격 사용 용도
조성원가이하 임대주택(조성원가 60∼85%), 60㎡이하 분양주택(80∼95%)
감정가격 종교․의료시설, 단독주택지, 60㎡초과 분양주택
경쟁입찰가격 상업용지
주 : 감정가격은 조성원가 대비 120% 수준(국토연구원, ‘02)
15) 산입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산업단지내 주거용 택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택
촉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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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이용현황 : 주택용지는 38%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도로․공원 부
지 등이 전체의 35%
<부표 4-6>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도로 공원 기타 공공용지
10.2 27.7 3.0 18.6 16.0 23.0
주 : 한국토지공사가 '01∼03년에 추진한 30개 택지지구를 사례분석한 결과임16)
◦ 택촉법상 공동주택 공급실적
   - 공공택지내 건설되는 분양주택은 연평균 89천호
    ․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추정)은 연평균 185천호 : ⓐ
    ․ 공공택지내 주택중 공동주택(추정)은 ⓐ×80% = 연평균 148천호 : ⓑ
    ․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중 분양주택(실적)은 ⓑ×60% = 연평균 89천호
<부표 4-7>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실적
(단위 : 천 호)
구분 ‘99 ‘00 ‘01 ‘02 ‘03 연평균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추정) 168천호 183 198 207 172 185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추정) 134천호 146 158 165 137 148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실제) 80천호 87 95 99 82 89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16)                      <부표 4-8>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현황
지구명 계
주택건설용지 상업
용지
공공시설용지
소계 단독 공동 근린 소계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청사 주차장 기타
전체(30개지구) 15,671천평 6,170 1,604 4,339 226 463 9,033 2,912 2,502 876 759 25 89 1,867
비율 100% 39% 10% 27% 1.4% 3.0% 57% 18% 16% 5.6% 4.8% 0.2% 0.6% 11%
수도권(12개지구) 11,225천평 4,059 1,009 2,960 89 368 6,797 1,886 2,109 730 506 10 59 1,494 
비율 100% 36% 9% 26% 0.8% 3.3% 60% 16% 18% 6.5% 4.5% 0.1% 0.5% 13%
부록 4   85
   -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의 규모별 비중은 18평이하 10%17), 18∼25.7평 60%, 
25.7평 초과 30%이며, 건설주체별 비중은 주공18)이 18% 수준인 연간 16
천호, 민간이 전체의 82% 수준인 연간 73천호를 공급
<부표 4-9>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규모별 실적
(단위 : 천 호)
구분 ‘99 ‘00 ‘01 ‘02 ‘03 연평균
공공택지내 분양주택 80 87 95 99 82 89
25.7평이하
(18평이하)
56
(8)
60
(9)
66
(9)
70
(10)
57
(8)
62
(9)
주공건설 분양주택
민간건설 분양주택
20
60
20
67
10
84
15
84
15
66
16
73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3. 주택공급제도 검토위 회의별 논의내용
 
1) 제2차 검토위 (3.9일, 총 17인 위원중 14인 참석)
◦ 논의내용 : 시민단체․언론 등에서 제기한 6개 방안 
   ① 택지분양 참가자격 제한 강화
17)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상, 임대주택용지(85㎡이하)가 공동주택용지내 40%이상 공급되어야 하
므로 60㎡이하 택지는 대부분 임대용지로 활용되고 주택공급호수별로 계산시에는 60㎡이하의 분양
용 주택은 10% 내외로 공급
    ⇒ 따라서, 60㎡이하 : 30%이상, ∼85㎡ : 60% 이상, 85㎡이상 : 40% 미만으로 배분된다고 가정
18)            <부표 4-10> 주공의 과거 5년간 주택건설(임대주택 포함) 실적
(단위 : 천호)
구분 ‘99 ‘00 ‘01 ‘02 ‘03 연평균
분양주택 20 20 10 15 15 16
임대주택 (국민임대) 30(10) 30(10) 50(35) 54(48) 64(63) 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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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1> 공공택지 청약제한 등
구분 ‘03.12.4일 대책 강화방안
명의변경 제한
등기이전시까지 제한,
위반시 계약취소
등기이전시까지 제한하되,
위반시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
청약자격 제한 시공실적 : 3년간 300세대 이상 시공실적 : 1년간 200세대이상
   ② 택지완전경쟁입찰
    - 60㎡이하 주택용지는 현행처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되, 60㎡초과 주
택용지(현행 : 추첨방식에 의한 감정가격 공급)는 완전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공급 
    - 공공택지 개발이익은 토공․주공 등 택지개발업자가 회수하고, 조성된 
재원을 통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행 조성원가의 60∼85%수준에
서 대폭 인하  
  ③ 택지채권경쟁입찰
    - 60㎡초과 주택용지는 택지감정가격과 인근지역의 택지시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제3종 국민주택채권(신설)으로 환수
    - 공공택지 개발이익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아닌 국민주택기금으로 별도로 
환수하고, 조성된 재원은 서민용 주택건설 확충에 활용
  ④ 주택 원가연동제 및 주택채권경쟁입찰
    - 주택용지 공급방식은 현행과 동일(60㎡이하 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 
60㎡초과는 감정가격)하게 공급하되, 60㎡이하 분양주택은 원가연동제 
방식(현재는 국민주택기금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을 통해 분
양가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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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완전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주택공급
    - 싱가포르 예를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의 수용과 조성에서부터 주택
의 설계 및 분양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건설업체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권만 부여
    - 무주택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영개발 주택을 우선 분양하되, 최초분양자
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금지기간 등을 설정
  ⑥ 최저 주택분양가 낙찰제
    - 분양가 인하를 강제적인 방식으로 유도하지 않고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가장 낮게 책정하는 업체순으로 공공택지를 우선공급
 
◦ 회의결과
   - 논의의 상당부분은 다음사항에 집중
    ․ 완전 내지 채권경쟁입찰 방식이 건설업체의 이윤축소로 주택공급 위축 
내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에서 적용되는 완전공영개발 방식이 경제규모 
내지 주택공급 방식이 상이한 국내에서도 적용가능한지 및 도입시 효과
   - 택지청약자격제한과 최저분양가낙찰제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
서 향후 논의에서 배제
    ․ 택지청약자격제한은 실수요자 위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동 방안은 택지개발이익에 대한 공적환수기 이루어지
기 어렵고 대형업체 내지 자금동원능력이 뛰어난 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여 형평성 문제 
    ․ 최저분양가낙찰제는 택지확보를 위한 저가입찰이 일반화되어 부실시
공을 야기하고, 내장재 등이 최초 입찰당시에 업체가 제공했던 사양조
건을 위배하는 등 입찰조건 불이행시에도 택지환수 등의 제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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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검토위 (3.16일 오전 10시, 총 17인 위원중 13인 참석)
◦ 논의내용 
   - 2차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채권경쟁입찰 방식과 완전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검토 (과거의 시행경험 및 선진국의 예 등)
   - 두가지 방식을 시행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개발이익환수, 분양가
안정, 주택품질, 주택공급 확대 측면 등 4가지 기준으로 분석
◦ 회의결과 
   - 수용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적재원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
   - 집행 용이성․환수된 이익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채권경쟁입찰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
    ․ 채권경쟁입찰과 완전경쟁입찰의 차이는 개발이익을 국민주택기금 등 
특별재원으로 조성할 것인지 혹은 택지개발사업자의 이익금으로 축적
하는지에 있으며, 공공택지 조성목적이 서민주거안정에 있으므로 개발
이익은 서민주택건설에 직접 활용가능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환수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지배적임
   - 일부는 소형 주택건설은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공영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분양가 규제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도입실
익이 낮음
    ․ 따라서, 규모별로 택지를 구분하여 소형 주택용지는 공영개발 내지 분
양가규제를 적용하고 중대형 용지는 채권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자
는 의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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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차 검토위 (3.30일 오후 4시, 총 17인 위원중 14인 참석)
◦ 논의내용 : 추가적인 자료 없이 3차 회의시 논의를 연장
◦ 회의결과 
   - 비록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중상위 
소득계층이 입주하는 25.7평 초과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택지개발이익을 부분적으로 환수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주택
공급 
   - 25.7평 이하 주택용지는 3가지 대안 중 선택
    (1안) : 25.7평 초과와 동일하게 주택용지에 대해 택지채권입찰제 적용
    (2안) : 감정가로 택지공급 및 주택은 원가연동제 적용 
    (3안) : 공공기관에만 택지매각 및 완전공영개발로 주택공급
4) 제5차 검토위 (4.20일 오후 4시, 총 17인 위원중 15인 참석)
◦ 회의결과 
   -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택규모별로 상이한 택지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위원회안으로 공청회에 상정하고, 정부측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말까지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키로 하였음
◦ 소수의견 : 대한주택건설협회
   - 검토위내 전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택지채
권입찰제 시행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 ‘83.4.29일 아파트분양 채권입찰제(제2종채권)가 도입되어 ’83.5월 강남
개포 현대아파트 분양시 적용한 결과, 당시 분양가는 32평기준 3,400만
원이었으나 당첨된 최고채권액은 6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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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인근 청실아파트는 동일평형이 6천만원에서 9천만원으
로, 은마는 5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으로 급상승
    ․ 주택수요가 높은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은 입찰참여업체 대부분
이 채권상한액을 기입하여 결국 택지공급방식은 종래의 추첨방식을 
통해 공급되는 것과 동일하며 택지비만 상승
       → 이는 주택공급 감소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 자금력이 우수한 소수의 대형건설업체가 공공택지내 택지공급을 독점
   -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공기업․입주자․사업자에게 일정지분
으로 조정하는 ‘개발이익배분제’를 도입하는 것이 분양가를 하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나, 시행이 곤란할 경우 공공택지를 규모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급19) 
    ․ 60㎡이하 용지 : 현행과 같이 조성원가이하로 공급
    ․ 60∼85㎡ 용지 : 감정가격으로 공급(채권입찰제 적용 배제)하되, 주
택분양가는 원가연동제 실시
    ․ 85㎡초과 용지 :  채권 상한액을 정하여 채권입찰제도를 적용하되, 주
택분양가는 현행과 같이 자율화
4. 대안별 시행방안 및 정책효과 분석
 
1) 모든 평형 : 주택용지 채권경쟁입찰제
◦ 시행방안
   - 제3종국민주택채권20) 신설(주택법개정) 및 공공택지공급가격 기준변경
19) 주택가격안정을 위하여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택지조성원가 공개제도화가 병행될 
필요
20)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법적근거 : 주택법제68조 제1호 내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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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분양주택용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들이 분양주택용지 감정가와 
인근지역 택지시세의 일정비율을 상한선으로 하는 채권을 경쟁입찰방식
으로 구매 
    ․ 20년만기 연리 2%조건의 채권을 발행하되, 채권상한액을 감정가와 시
세차액의 100%로 정할 경우(시중금리 6% 가정)는 개발이익의 45.9%를 
회수가능하며, 채권상한액을 200%로 정할 경우는 개발이익의 91.8% 
회수가능
    ․ 감정가격은 현행대로 택지개발업체가 의뢰하는 감정평가사 1인이 산
정
   - 채권경쟁입찰방식으로 환수된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주택공사․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임대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21)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
련(주택법 및 국민주택기금운영규정 개정)
◦ 정책효과 분석
   - 개발이익환수측면
    ․ 종전에 시행사 및 주택건설업체 등에 귀속되는 택지개발이익의 상당부
분을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환수 
    ․ 개발이익 환수 폭은 채권상한액을 통해 조정 가능
      - 매입대상 : 1.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
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발행조건 : 5년만기, 금리 3%, 금리조건은 재경부장관이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
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나. 제2종 국민주택채권
      - 법적근거 : 주택법제68조제3호
      - 매입대상 : 주택법에 의해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 발행조건 : 20년만기, 금리 3% (단, 2001년부터 발행중단)
21) 임덕호 교수, 한양대학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제학적 고찰”, 한국주택학회 발표자료, ‘0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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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인하 측면
    ․ 분양가격은 택지조달비용 등 건설원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채권경쟁입찰방식에 따른 분양
가상승은 미미
    ․ 다만, 주택시장에 초과수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건설업체가 공공택지 
확보에 따른 부담증가를 주택구입자에게 분양가 상승으로 전가 가능22)
    ․ 장기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에 조성된 재원이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에 
투입되므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
   - 주택공급 확대 측면
    ․ 제한적인 민간택지 공급으로 공공택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 채권경쟁입찰제가 공공택지내 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채권입찰제에 따른 주택업체의 택지조달비용 증가 및 분양채산
성 악화로 민간택지내 주택공급 위축은 가능
   - 주택품질 측면
    ․ 채권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더라도 건설업체는 택지비 증가분을 분양
22) 이에 대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공공택지공급제도개편에 따른 주택시장 파급효과’(‘04.5.4)를 
통해, 채권경쟁입찰제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
  가. 경쟁입찰방식(단, 완전경쟁방식과는 달리 입찰가격 상한선을 설정, 개발이익을 택지개발업체가 향
유)
    - 입찰가격상한선 : 경쟁입찰 대상지역의 택지지구 주변지역의 대지가격, 주택분양이익, 주택유형간 
형평성등을 고려할 겨우 감정가격의 평균 1.43배 수준으로 산정
    - 신규분양주택 분양가격은 인근의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주택분양가격에서 택지비가 차지하
는 비중은 40%수준으로 가정
    - 이 경우, 제한적 채권경쟁입찰은 주택분양가격을 17% 인상 
  나. 채권경쟁입찰방식(경쟁입찰방식과 유사하나, 감정가격과 주변시세를 채권으로 회수, 개발이익은 
국가가 특정한 기금을 통해 회수)
    - 입찰가격상한선 : 경쟁참여업체나 채권액에 상한이 없을 경우 수도권의 경우 지역적 여건을 감안
시 감정가격의 2.1배 수준으로 산정(서울인근 등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는 3배도 가능)
    - 신규분양주택 분양가격은 인근의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주택분양가격에서 택지비가 차지하
는 비중은 30%수준으로 가정(경쟁입찰방식에 비해 택지비 비중이 다소 감소)
    - 이 경우, 제한적 채권경쟁입찰은 주택분양가격을 33% 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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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승으로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택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2) 25.7평 초과 택지채권입찰제, 25.7평이하 주택 원가연동제(택지는 감정가공
급)23)
◦ 시행방안
   -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25.7평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비, 택지비 및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원가연동제 적용 (주택법개정)
    ․ 표준건축비는 매년 설정하되, 최소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책정
하고 건축비 가산항목24)을 현실화
    ․ 택지비는 택지공급가격에 이자비용 등을 가산25)
    ․ 주택사업자가 기본사양에 대체할 수 있는 선택사양 품목(거실장, 실내
장식등 등)을 현행 건축비의 15%에서 대폭 확대  
   - 다만, 25.7평이하 분양주택용지는 현행대로 감정가로 공급
◦ 정책효과 분석
23) - '03.11.17일 설송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주택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는 법안을 
‘03.11.25일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현재 건교위 소위에 계류
    - 법안 주요내용 :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건교부장관이 매년 택지비․건
축비에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설정․고시하는 가격 기준이하로 분양가격을 책정
24) 현행 건축비 가산항목
   -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착공보증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 공용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설치비
   - 1세대내 2개이상의 욕실설치비
   - 발코니샤시 : 건축비의 5%이내
   - 철골조아파트 : 건축비의 16%
   -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아파트 : 건축비의 3%
25) 현재 택지비 가산항목은 다음과 같음
   - 선납택지비 이자
   -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경비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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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이익 환수 측면
    ․ 공공택지는 감정가로 매각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만 규제하여 택지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자에 
귀속되어 개발이익 환수효과 미미
   - 집값 인하 측면
    ․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직접 인하시킬 수 있어 소비자 주택구입자금 부
담 경감
    ․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청약과열이 야기될 우려 → 종전과 같이 2종 국
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신규분양주택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
    ․ 공공택지내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인하가 전반적인 주택가격 인하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음
      → 즉,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 분양가 자율화이후 급격하게 높아진 분
양가에 있다는 입장에서는 분양가규제에 따르는 분양가 인하가 집
값 안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신규분양주택은 전체주택재고의 4∼5% 수준26)에 불과하고 
주택가격은 주택의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에서
는 분양가규제로 분양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전체 집값에 미치는 영
향은 미미할 것임  
   - 주택공급 확대 측면
    ․ 절대적인 택지부족 상황에서는 분양가를 규제해도 공공택지내 주택공
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원가연동제 적용시 분양가산정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주택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민간택지내 주택공급은 위축될 우려
26) ‘02년 전체주택재고수 12,358천호, 신규주택공급수 666천호 → 신규주택비중 5.3%
    ‘03년 전체주택재고수 12,668천호, 신규주택공급수 583천호 → 신규주택비중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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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규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국민임대
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분양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임대주택 확충을 
목표로 하는 주택종합계획과 배치
   - 주택품질 측면
    ․ 원가연동제에서 건축비 가산항목 내지 옵션비율을 현실화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제한적인 분양가격 범위내에서 최적이윤을 확보
하기 위해 골조 및 내장재 등의 주택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
3) 25.7평 초과 택지 채권입찰제, 25.7평 이하 주택 완전공영방식
◦ 시행방안
   - 공공택지 매각대상자를 주택공사 및 지자체로 한정하고, 이들 기관만 공
공택지내 시행사27) 역할을 허용하여 택지개발, 주택의 설계 및 분양까지 
전 과정을 총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 민간업체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공사의 시
공사로 참여하되 적정한 공사이윤은 보장
   - 주택분양가격은 공공기관이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
으로 결정28)하되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29)하며, 최초분양자에게 혜
택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재당첨제한, 주택매각가격 통제 등의 
보완장치 마련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
 
27) 현재도 주택공사는 주택공급시 시행사로만 역할하고 시공은 경쟁방식 내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
급을 주고 있음
28) 완전공영방식을 적용하면서 원가연동제를 추가할 경우는 이는 분양가규제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분
양가를 규제하되, 공공택지내 주택은 공공기관만 공급허용)되고 독자적인 대안으로 선택하기 곤란
29) 싱가포르의 경우 ‘00년 신규분양 아파트(3침실)는 주변시세(’92년 건설된 유사 아파트는 3억에 전매)
의 63%인 1.9억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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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효과 분석
   - 개발이익 환수 측면
    ․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이 택지조성부터 주택분양까지 전 과정을 담당
하게 되어 개발 이익의 공적회수가 가능 (단, 채권경쟁입찰 방식과는 
달리 특정한 공적기금에 재원이 조성되기 보다는 공공기관 자체의 수
익금으로 축적)
    ․ 2차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에
게 개발이익이 집중 
   - 집값 인하 측면
    ․ 주택공사가 공기관으로서의 적정이윤을 보장받는 범위내에서 분양가
격을 자율 결정하되, 현재 주공 분양주택 가격30)과 표준건축비를 적용
한 분양가격 사이에서 적정수준을 설정
    ․ 이 경우 분양가격은 직접적인 인하가 가능하나 전반적인 집값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양가격과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차
이에 따라 상이  
   - 주택공급 확대 측면
    ․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공공택지내 건설되는 주택의 물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다만 주공이 향후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
물량이 연간 17천호에서 71천호(주공분양주택 17천호 + 민간분양주택
중 25.7평이하 54천호)로 4.1배 증가
30) 주공의 과거 4년간 분양주택의 건설원가 대비 매출이익률은 8.5%로서 평당 주택분양가는 주변시
세의 80∼90% 수준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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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2>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건설계획
(단위 : 천 호)
구분 ‘04 ‘05 ‘06 ‘07 ‘08 연평균
    주택건설 260 260 260 260 260 260
    공동주택 208 208 208 208 192 204
분양주택 104 104 104 104 96 102
주공  (25.7평이하) 17(0) 17(0) 17(0) 17(0) 17(0) 17(0)
민간  (25.7평이하) 87(55) 87(55) 87(55) 87(55) 79(52) 85(54)
주 : 향후 5년간 공공택지내 건설될 주택을 전체의 50%로 가정(현재 40%수준)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 공공택지내 주택(향후 전체 공급물량의 50%) 대부분을 공공에서 공급
하여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불가피
      → 주공은 기존의 17천호 분양에서 71천호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인력 35백명에서 추가로 940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31) → 이 경
우 공공기관의 관료화․경직성으로 주택공급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
    ․ 공공기관의 공공택지 독점으로 브랜드․신공법 개발 등 민간업체의 혁
신적인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민간업체는 단순시공사로 전락, 한
계업체 대부분이 퇴출될 우려 
   - 주택품질 측면
    ․ 적정한 시공이윤을 보장하지 않거나 엄격한 감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업체는 아파트 시공권의 경쟁입찰로 인한 이윤축소를 보
31) 주택공사 내부자료, ‘04.5월
   - ‘04년 사업량 10만호를 기준으로 현재 35백명의 정원으로 운영
   - ‘03.6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공을 대상으로 시행한 ’직무분석에 의한 적정인력 산정‘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공의 분양주택건설 1만호당 총 172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
   - 따라서, 주공이 공영개발방식으로 5∼6만호 수준의 추가적인 신규분양주택을 공급한다면 약 900명
의 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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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기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주택구조․마감재 등에 대한 품질을 저하
시킬 우려 
   - 재정부담 측면
    ․ 현재 주공․토공은 민간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선분양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당해지구에 대한 보상비와 기반시설비 등을 충당하고 여타 
산업단지 등의 적자를 보전중
      → 이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선분양자금 
미회수로 자금의 동결효과 발생
      → 전국 100여개 택지지구와 산업단지에 대해 보상비와 기반시설 설치
비 등으로 최소 85조원 이상이 소요32) 
      → 이에 따라 재정지원이 불가피
    ․ 주공이 표준건축비(실제공사비의 80% 수준) 기준으로 연간 71천호를 
분양(민간부문의 25.7평이하 분양주택도 포함)할 경우에는 연간 평균 
2조원의 적자33) 발생(‘03년 정부예산의 1.7%)
《참고자료 1 : 주택분양가규제 연혁》
◦ ‘77년부터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일
률적인 상한가로 분양가 직접규제
32) 화성동탄의 경우 273만평 조성에 3.6조 소요 추정, 용인동백은 100만평 조성에 1.3조 지출.  따라서, 
연간 1,300만평의 공공택지 조성시 17조원 소요(만평당 1.3조 소요 추정)되며 5년간 85조 소요
33) 표준건축비 적용시 주공의 수익률
  - 가정 
   ․ 표준공사비 3,600천원 = 택지비 1,300천원 + 표준건축비 2,300천원 (표준건축비에는 적정이윤 포
함) 
   ․ 추정공사비 4,500천원 = 택지비 1,300천원 + 건축비 3,200천원 (적정이윤 미포함, 간접경비 포함)
   ․ 호당평균 평형 31.06평 = [24평(전용 18평)×5천호 + 34평(전용 25.7평)×12천호]/ 17천호
  - 수익분석 
   ․ 17천호 건설시 손실 : (4,500천원-3,600천원)×호당평균평형 31평×건설호수 17천호 = 4,743억원
   ․ 71천호 건설시 손실 : (4,500천원-3,600천원)×호당평균평형 31평×건설호수 71천호 = 1.9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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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자체 행정지도 : 25.7평초과 134만원, 이하 105만원
◦ ‘89.11월부터 주택 2백만호 건설을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 및 건축비를 합한 
가격이하로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 도입
   - 택지비 : 공급가격 또는 감정가격 
   - 건축비 : 건교부장관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표준건축비34) 고시
◦ ‘95년부터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분양가
의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 
<부표 4-13> 주택분양가 규제 연혁
시 기 주요 내용 (완화 내용)
‘95.11  강원․충북․전북․제주의 25.7평 초과 분양가 자율화
‘97.1
 강원․충북․전북․제주의 25.7평 이하 분양가 자율화
 대전․충남․경북․경남의 25.7평 초과 분양가 자율화
‘97.6
 수도권이외 지역 전면 자율화 
 수도권 지역의 철골조 및 후분양 주택은 자율화
‘98.2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98.10  수도권의 25.7평 초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자율화 
   ․ ‘99.1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 18평이하 주택(원가연동제 적
용)을 제외하고는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
◦ 지자체 분양가 자율조정
34)                          <부표 4-14> 표준건축비 변동추이 
(단위: 만원/평)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2
건축비 110 127 138 147 155 164 172 187 195 203 203 211 231
주 : 18평이하이며 16층이상인 경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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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월 관계부처(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서울시)회의를 통해 분양가 과
다산정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 조정토록 권고
   - 서울시는 ‘02.5월부터 매월 동시분양을 신청한 업체로부터 분양가 산출내
역(8개항목)을 제출 받아 시민단체(소시모)의 적정 분양가 심사를 거친 
후, 결과를 공표하되 산출내역은 비공개
<부표 4-15> 서울시 자율조정 결과
구분 참여업체 적정
조정 권고
비 고
계 수용 미수용
‘02 131 25 106 75 31 국세청 통보 : 7
‘03 137 21 116 98 18 국세청 통보 : 31
《참고자료 2 : 싱가포르식 주택공급방식 요약》
◦ 싱가폴 주택공급 기조
   - ‘60년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를 설립, 자가소유 촉진정책('To 
house a nation') 수행을 위해 매년 3∼4만호 공공주택 건설
    ․ 주택보급률 ‘70년 29%(재고 30만호) → ‘00년 90%(재고 96만호)
   - ‘02.3월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85%가 HDB가 공급한 공공주택에 거주(86
만호, 290만명)하며, 공공주택중 분양주택은 90%
   - 공공 분양주택은 주변시세의 55% 수준으로 공급하며, 4침실(67%)이 주를 
이루고 있고 2침실 이하는 5% 수준에 불과
   - 공공주택 건설재원은 국민들이 강제로 납부하되 주택 구입시만 인출이 
허용되는 중앙연금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의존
◦ 주택공급에서 HDB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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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B의 주요역할은 자가주택공급 확대에 있으며, 이를 위해 HDB는 공공
주택의 건설, 분양, 임대, 금융, 관리, 재개발 등 제반업무를 총괄 수행
   - 분양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완전한 의미의 소유권이 아닌 99년동안의 사용
권만을 부여하여 99년 장기임대 형식으로 계약하여 개인의 파산 등에 따
른 국가적 재산 상실을 방지
   - HDB내에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토지의 강제수용을 통해 택지를 사전에 
비축
◦ HDB 주택 신청자격
   - 만 21세 이상의 싱가포르 시민으로서, 부모․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1명 
이상이 시민권을 소지한 자
   - 월평균 소득이 4백만원 이하인 자(임대주택은 월급 60만원이하)
   - 현재 HDB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과거에 소유한 자는 거주 후 10
년이 경과하여야 신청 가능
 ◦ 공공분양주택 부당이익 방지대책
   - ‘94년이후 분양주택 공급방식을 예약제(Registration for Flat System)로 전
환하여 주택신청자들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자신의 차례가 오면 거주할 
아파트를 직접 선정
   - 생애에 걸쳐 2회의 HDB 주택구입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주택을 분양받
을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각대금의 10%를 납부
    ․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분양주택 신청은 불허
   - 분양주택 의무거주기간은 5년으로서, 의무기간 이전에 매각시는 최초 분
양가로 HDB가 환매
   -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은 의무거주 기간 이후 시장에 자유롭게 매각 가능 
(민간시장에서 3회 전매 가능)하나, 두 번째로 분양받은 주택은 5년후 매
각시에도 HDB가 정한 가격(동일한 주택의 현재 분양가)으로 HDB에만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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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공의 건축비 원가공개 필요성
1. 논의 배경  
1) 분양가격의 급등
◦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 이후 최근까지 신규주택 분양가는 급격히 상승하
여 ‘98년부터 ‘03년까지 서울시 신규주택분양가는 200% 증가한데 비해, 동
기간내 물가는 15%, 도시근로자 소득은 32% 증가
  - 최근의 분양가 상승은 풍부한 시중유동성에 따른 기존 주택가격 상승, 양
질의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의 상존, 도심지내 가용택지 확보난에 따른 민
간택지 구입비 상승, 마감재 고급화 등의 원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
 <부표 4-16> 서울시 평당분양가와 도시근로자소득 및 물가상승률 비교 
(단위 : 만원, %)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서울평당분양가
543만원 632 686 687 823 1,102 
(100.0) (116.3) (126.3) (126.5) (151.5) (202.9)
도시근로자소득
213만원 222 238 261 279 282 
(100.0) (104.2) (111.7) (122.5) (130.9) (132.3)
서울물가상승률 100.0  100.8 103.4 107.9 111.4 115.7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통계청 
◦ 서울시내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 상승정도를 평형별, 권역별로 분석35)해 
볼 경우, 25.7평이하의 분양가는 1.74배 증가한 반면 40평 초과 아파트는 
2.9배 증가하였으며, 서울 도심 및 강남권은 각각 2.9배 및 2.5배 증가한데 
비해 노원구 등의 동북권은 1.4배 증가에 그침
35) 임덕호 교수, 한양대, “아파트분양원가공개의 경제학적 고찰”, 한국주택학회 발표자료, ‘0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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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7> 서울시 평형별, 권역별 아파트 평당분양가 상승률36)
(단위 : %)
 구분 기  준 '98년 '03년
평형별 분양가
전용 25.7평 이하 100 174.2 
전용 25.7평∼40평 100 199.2
전용 40평 초과 100 291.2
권역별 분양가
도심권(종로, 용산구, 중구) 100 294.5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100 235.2
동북권(동대문, 중량, 성북, 강북, 노원구) 100 143.6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수부 (‘04.3)
2) 분양원가공개 입법화 추진
◦ 신규주택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비자 및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
로 건설업체의 과다한 분양가 산정이 최근의 기존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며,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 인터넷포탈업체37)가 네티즌 2,440명을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04.2.16∼3.01), 설문대상의 75%가 원가공개에 찬성
(다만, 분양원가공개를 분양가인하에 효과적이라는 답변은 21%에 그침)
◦ ‘03년 하반기 들어 시민단체의 원가공개 요구가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이
희규 의원 등 33인 발의(‘03.9.22일)로 원가공개 의무화 입법화를 추진38)
36) 임덕호교수의 논문에서 인용된 내용을 재인용
37) ․ 설문조사업체 : 닥터아파트
   ․ 설문결과
       ① 분양원가공개 : 찬성 75%, 반대 25%
       ② 분양원가공개시 이에 대한 신뢰도 : 믿을만 하다 25%, 믿지 못한다 75%
       ③ 분양원가공개시 기존 주택가격 영향 : 기존가격 현행 유지 48%, 가격하락 46%   
       ④ 분양가인하에 효과적 대안 : 분양가규제 28%, 주택공급확대 26%, 원가공개 21%
38) 동 법안은 현재 건교위 소위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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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규의원 법안 주요내용
  ․ 공개의무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건설업 시공
능력평가에서 상위 300순위 안의 건설업자인 사업주체
  ․ 공개대상 규모 : 300세대 이상의(투기과열지구내는 100세대) 공동주택 
  ․ 공개 절차 및 내용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기업회계기준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사
업장별로 공사원가명세서를 작성, 공개
  ․ 벌칙규정 : 없음 (문리해석상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 공개
 ◦ ‘04.2.4일 서울시의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 결과, 분양차익이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원가공개 논의가 다시 전개
 ◦ 대전시(‘04.2.12), 전주시(’04.3.20), 부산시(‘04.3.29), 대구시(’04.4.30)의 도시
개발공사도 원가를 공개하여 주택공사에 대한 건축비 공개 압력이 증가
    - 대전, 전주, 부산시 등 지방의 평당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이내로서 표준
건축비 평균 223만원(‘02년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서울시에서 공급되
는 아파트의 평균건축비는 평당 350만원을 상회
4) 공공택지내 택지공급가격 공개의무화39) 추진
◦ 토공․주공이 개발하여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공급가격(건설업체의 매입가
격)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40)를 추진 
39) 건교부의 ‘04년 연두 업무보고시(’04.2.12일)
40) 당초에는 ‘04.3월부터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04.4.26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
택지 개발이익환수와 연계하여 6월중 공개하기로 결정
부록 4   105
   - 공공택지공급시 공급받은 건설업체명․평당공급가격(현재는 총액만을 
공고) 등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정보를 연 1회 신문에 게시
   - 당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정보를 토공․주공 등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부표 4-18> 지자체 공기업 및 주택협회 분양원가 공개내역41)
(단위 : 만원/평당)
구 분   
서울시
상암 7단지
대전시
트리움2차
전주시 
현대에코르
부산시
화명리버빌
대구시
수성그린
공공택지
민간건설
서울시내
민간건설
토지비 306  75  57  89 120 195  470
건축비 340  274 214  246 318  245  470
기타비용 90   31  18   26  47   40  123
분양원가 736  380 289  361 486  480 1,063
분양가격 1,210  418 308  393 468  680 1,084
평당수익 474(39%) 37(8.9%) 19(6.2%) 32(8.2%) △18(△3%) 200(30%) 21(2.0%)
세대수 162가구  600가구 492가구 722가구 201가구 1,250가구 200가구
주 :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자료는 내일신문, 서울시내 민간건설은 주택협회자료
5) 주택공급제도검토위 구성
 ◦ 주공의 건축비 공개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17인으로 주
택공급제도 검토위(위원장 : 김정호 KDI 교수)를 구성(‘04.2.21일)하고, 제5
차 회의(‘04.4.20일) 및 제6차 회의(’04.5.4일)에서 주공의 건축비공개관련 
쟁점을 논의
41) 임덕호, 한양대학교 교수, 주택학회 논문,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의 경제학적 고찰’, ‘0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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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원가공개 관련 쟁점사항
1) 분양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인지 여부
◦ 원가공개 찬성측
   -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분양가자율화 → 분양가상승 → 기존 주
택가격 상승 → 분양가격 재상승」에 있음
   - 즉, 최근 집값 상승은 분양가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의 이윤추구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분양가 산정에 기인하며, 분양가를 원가연동제 방식으
로 규제하던 90년대는 집값이 안정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 
<부표 4-19> 주택가격 증감률
(단위 : %)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전국 20.0 20.2 32.3 -1.8 -5.0 -2.7 0.7 0.7 3.5 4.7 -13.6 8.5 1.4 14.5 22.8 9.6
서울 18.5 18.8 37.6 -4.5 -4.3 -2.8 1.2 0.0 4.2 5.2 -14.6 12.5 4.2 19.3 30.8 10.2
자료 : 국민은행, 전년대비 증감률, %, 주택종합
◦ 원가공개 반대측
   - 주택시장을 둘러싼 내․외부 변수에 의해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신규분양주택가격도 상승하였으나,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98∼
‘00년간 공급부족과 저금리․교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
   - 서울의 경우,『분양가 대비 매매가 비중』은 여전히 1보다 낮아 분양가가 
인근 주변시세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42)
42)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토론회(주관: 건교부) 발표자료, ‘03.6월
부록 4   107
<부표 4-20> 분양가 대비 매매가 비중
(단위 : %)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서  울 0.96 0.99 1.06 0.89 0.82 0.92
수도권 0.99 1.02 1.11 1.02 0.96 1.02
광역시 1.24 1.26 1.38 1.34 1.30 1.34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분양가는 주택국, 매매가는 부동산뱅크 인용)
   - 직접적인 분양가규제가 이루어졌던 80년대말에 아파트 가격은 과거 30년
간 최고 상승률(‘90년도 전국 32.3%, 서울 37.6%)을 나타냈으며, 90년대에 
이루어졌던 집값 안정은 신도시 개발․준농림지 등 택지 및 주택공급이 
병행된 결과임
2) 원가공개가 분양가인하를 유도하는지 여부 
◦ 원가공개 찬성측
   - 건설업체의 분양원가공개는 → 간접적으로 분양가인하 유도 → (분양가
상승이 주택가격의 상승의 원인이므로, 반대로) 분양가인하는 주택가격 
안정으로 연결
   - 즉, 원가공개가 이루어져 건설업체들이 적정이윤을 넘어선 폭리를 취하
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행동을 통해 고가의 분
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요를 감소시켜 나가고, 건설업체들은 시민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분양가인하 압력을 받게 되므로 결국은 분양가가 인
하되며 이는 다시 기존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게 됨
◦ 원가공개 반대측
   - 주택시장에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기업의 이윤추구행위가 정상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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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한 원가공개가 이루어져도 분양가가 인하되기 어렵고, 이는 서울
시 상암 5,6단지 제2지구43)의 분양예정가격이 ‘03.11월에 분양한 상암7단
지(분양가 평당 1,210만원)보다 다소 높다는 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 현재의 주택시장은 완전경쟁시장보다는 독과점형태에 가까우며 공급자
우위의 공급질서가 마련되어 있음
    → 이러한 주택시장 구조에서는 주택업체들이 과다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
을 확인하더라도 주택소비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임44) → 오히려 전매
를 통한 시세차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청약시장은 과열됨
   - 원가공개는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음. 즉, 원가공
개시 소비자들의 과다이윤 반환소송 내지 원가의 적정성여부 관련 소
송45)이 끊이지 않아, 정상적인 주택공급절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
는 주택업체의 생산성저하와 주택공급위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주
택시장 불안 야기
   ․ 서울경제신문의 설문결과(‘04.5.2일, 부동산전문가 30인 및 건설업체 임
원 20명), 응답자의 82%가 원가공개는 기업경영 침해 및 주택공급 위축
을 이유로 반대   
3) 소비자의 알권리 측면
◦ 원가공개 찬성측 
   - 소비자보호법상 7가지 소비자권리46)중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
43) ‘04.8월에 분양될 예정이며, 최종적인 분양가격은 7월에 정해질 계획임
44) 임덕호 교수, 한양대학교,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의 경제학적 고찰, 주택학회 발표자료, ‘04.5.
45) 실제로 서울상암7단지 계약자협의회는 분양가격을 계약금액보다 200만원 낮추어 달라는 등의 4개항
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와 서울시도개공에 제출하였으며, 고양시풍동 및 부천소사 주공그린빌 계약자
들은 금년 1월에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 자료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
46) 김석철, 노영화, 박성용, ‘소비자보호제도에관한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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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이 명시
   - 주택은 소비자가 거래하는 재화중 최고가 품목중에 하나이며, 재화의 특
성상 소비자가 주택건설 및 판매과정의 정보를 얻는데는 한계가 있으므
로 주택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47)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원가정보의 공개가 필요 
   -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분양
원가에 일정비율을 더하는 방식(Mark-Up Pricing)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비용정보를 
제공할 필요
◦ 원가공개 반대측 
   - 소비자들의 알권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원가공개가 기업들의 원
가절감노력과 창의성을 저하시키고 잦은 분쟁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로 
연결되어 사회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는 제
한이 가능 
   - 제조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국제적 예가 없으며, 구멍가게라도 영업의 비
밀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수
적인 요소
   ․ 기업회계보고서48)의 첨부서류였던 공사원가명세서(사업장별이 아닌 회
사전체 차원)는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관행을 따르기 위해 건설업체49)
의 경우 ‘04.1월부터 첨부의무가 폐지 
   ․ 건설업체를 포함한 모든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50) 제출시 부속서류로 
47) 임덕호 교수, 한양대학교,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의 경제학적 고찰, 주택학회 발표자료, ‘04.5.
48) 기업회계보고서는 상장 및 비상장기업 모두 제출하게 되며, 회계감사결과가 기업회계기준에 적
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초점 
49) 일반 제조업체는 ‘04년 상반기중 한국회계연구원의 의결을 거쳐 '05년부터 첨부의무 폐지예정
50) 사업보고서는 상장기업만 제출하게 되며, 회계적인 기준외에 비회계적인 내용(기업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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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명세서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기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금년 상
반기중 금융감독원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 
(‘04.4.26일 금감원 보도자료) 
   - 현재, 소비자들이 평당 분양가격이 2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용산시티파크
나 잠실 4단지 분양시장에 몰리는 것51)은 당해 아파트사업장의 원가비용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며 주택공급업체가 취한 이윤 외에도 소비자들이 
전매차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차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4) 기업투명성 측면
◦ 원가공개 찬성측 
   - 원가공개는 주택업체의 낡은 관행인 비자금 조성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
택업체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유도 
   - 주택건설업의 특성상 건설공정, 현장 투입인력, 사용자재의 품질 등에 따
른 비용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나, 원가공개시에는 투입된 재료의 상호비
교 검증이 가능하여 건설업체의 과도하게 집행된 원가내역을 점검하고 
건전하지 못한 돈의 흐름을 파악   
◦ 원가공개 반대측
   - 기업 건전성은 금융감독 당국이 마련한 기업공시제도와 회계감사제도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윤을 얻고도 과소하게 세금
을 납부할 경우에는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해
야 함
주식소유 현황 등)도 포함
51)․ 용산시티파크 최종경쟁률 312:1(청약대금 7조), 두산위브더스테이트 경쟁률 86:1(청약대금 2.7조)
   ․ ‘04.4월 서울 동시분양 청약경쟁률 : 역삼개나리 136:1, 잠실주공4단지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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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적정이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건설경기 호황기
에 건설체가 높은 이윤을 얻었다고 해서 건설업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되며52), 구두업체의 원가가 판매가격의 10%에 불과하다고 
하여 건설업체보다 더 크게 폭리를 취하는 업체로 보기는 어려움
5) 주택의 공공성 측면
◦ 원가공개 찬성측 
   - 주거안정 측면에서 주택은 자동차와 같은 일반재화에 적용하는 시장원리가 
적용되기보다는 국방․공원 등의 공공재 생산에 적용되는 논리가 필요 
 - 주택생산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의 시장실패가 발
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도 
시장실패를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
◦ 원가공개 반대측 
   - 민간에서도 충분히 생산가능한 분양주택은 공공재로 보기는 힘드며, 정
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서민용 임대주택도 순수한 공공재
로 분류되기 보다는 가치재53)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면, 전기․교육 등
의 공공재도 원가를 공개해야 하나, 이는 공공기관과 국민간의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음  
52)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03년)에 따르면, ‘02년 제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17.3%인데 비해 주
택건설업은 16.5%, 주택공사는 2.4%에 그침
53) 공공재는 국방 서비스와 같이 댓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타인이 소비해도 소비가 가능한 재화로서 
민간에서 생산이 곤란한데 비해, 가치재는 교육 등 민간에서 생산되나 과소 생산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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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원가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
◦ 원가공개 찬성측 
   - 분양원가는 기술혁신, 원가절감의 기법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각 원가항목들을 금액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내지는 기업비밀
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공급자가 공공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고, 분양가 규제
도 없으며, 자율경쟁이 아닌 선분양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원
가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양심이고 상도이며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54)
◦ 원가공개 반대측 
   - 원가내역은 환금성이 없더라도 건설업체 등이 영업정책상 밝히기를 꺼려
한다면 여전히 비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업의 영업활동
과 가격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필요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55)
   - 주택업체가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거나 주택공급 방식이 
후분양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택시장 구조문제이며 기업의 제조
원가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음
7) 원가공개의 법률적 검토
◦ 원가공개 찬성측 
   - 분양원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공개를 강제하
더라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원가
54) 경실련, 분양가 거품 FAQ, 이현변호사 자료를 재인용
55) 이현 변호사, 장원법률사무소, 제6차 공급제도검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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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기업활동을 위해 보호될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안정이
라는 공익목적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기업의 재산권은 제한 
가능
   - 허위 내지 불성실하게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업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둘 경우에는 위헌소지가 있으나, 분양승인을 신청할 때 분양가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허위 내지 미제출시에는 사업계획승인 내지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적 제재를 도입할 경우에는 위헌성 시비가 경미한 수준으
로 줄어들 게 될 것56)임
◦ 원가공개 반대측 
   - 민간업체의 원가공개는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원가공개는 분양가규제와 유사한 효
과를 가져오나 기업의 이윤창출구조 악화 등 추가적 법익을 침해하여 비
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배57)
56)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공공택지공급제도의 개선대책과 공공택지 분양가 공개제도에 관한 의견
“, 제6차 주택공급제도 검토위 제출자료
57) 이현변호사, 장원법률사무소, 6차 주택공급제도검토위에 제출한 자료 요약, ‘04.5월
◦ 기본적 주체성
  - 사법인은 본 법안과 관련된 모든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됨
  - 공법인 
  ․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부인(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受範
者)　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님)
  ․ 다만, 서울대학교에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교육의 자주권․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 주체)
  - 공기업인 주택공사의 기본권 주체성
  ․ 공기업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재의 선례 및 연구실적 없음
  ․ 다만, 공기업도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종의 공법인으로서 설립자인 국가를 상대로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에서 주공의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기본적 제한의 한계 :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원가공개의 목적은 헌법상 경제질서 내에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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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공개 의무를 법령에 강행규정으로 만들 경우에는 실효성 확보차원에
서 허위 내지 불성실 공개에 대한 벌칙규정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 
원가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보편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위공개 등에 대한 처벌조항은 위헌소지가 크며 원가내역 자체보다는 
분양가격의 과․소에 따라 원가의 적정성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 사업계획승인 내지 분양승인은 대지소유권 확보, 설계도서의 기준충족,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하며, 법령에 원가공개에 관한 강행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계획 내지 분양승인의 조건으로 원가공개를 두는 것은 과도한 부담
8) 원가공개의 회계적 검토
◦ 원가공개 찬성측
   - ‘고도의 정신적 노력’도 원가계산이 가능한 상황에서, 아파트사업장의 회
계적인 원가산정기준 설정이 어려워 원가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곤란하
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투입되는 보편적인 공사원가는 충분히 생산가능
   - 정부에서 건설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사업장별로 원가의 인식, 배분 및 
  - 방법의 적절성 
  ․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가공개의 취지가 없어져, 가격안정이라
는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성을 상실
  ․ 원가공개가 분양가 규제로 이어질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적달성
  - 최소침해성
  ․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여 침해 최소화
  ․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규제의 비교형량시, 원가공개는 분양가 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나 
기업의 이윤창출구조 악화 및 추가적 법익 침해로 최소침해성 위배
◦ 결론 : 원가공개의 위헌성 여부 
  - 주공의 원가공개는 공기업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헌소지 낮음
  - 민간업체의 원가공개는 위헌의 소지 높음;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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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고시하고 → 이를 판단기준으로 하
여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회계사, 시민단체, 건설업체 임직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가산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가 제출
한 원가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할 경우 집행비용을 최소화 가능  
◦ 원가공개 반대측
  - 경영활동상 원가는 기회비용(오피스텔을 주상복합으로 건설시 손익 등) 내
지 리스크 프레미엄 등이 포함되어 회계적 원가와 차이가 나며, 현행 회계
처리 규정으로는 분양원가(분양예정원가)의 개념, 범위, 측정 및 보고에 대
한 명확한 회계처리가 곤란58) 
  - 선분양제도하에서의 원가는 예정원가 즉 추정원가라는 점에서 예정원가를 
부풀릴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공개시 원가자료의 신뢰성 문제와 회계정
보 수요자의 수용가능성의 문제가 제기 
  -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장별 및 업체별로 위치․공법․관리능력 등에 따라 
원가발생내역이 상이하고 주택경기의 과열 내지 침체상황에 따라 공정
별․부문별 비용발생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획일적
이고 보편적인 원가산정방식을 매년 주기적으로 고시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곤란
3.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관련 쟁점사항59)
1) 주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 
58) 윤영원 회계사, 하나회계법인, 주택공급제도 검토위 위원, ‘분양원가공개 실행가능성에 대한 회계적 
측면에서의 검토의견’, 04.5월
59) 이하에서는 앞에서 논의하였던 원가공개와 관련된 일반적인 쟁점사항은 논의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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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공개 찬성측
   - 주공의 설립목적은 주거복지 증대에 있으며, 시장기능만을 강조하여 분
양주택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기관의 윤리경영에 위배되고 서
민용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주공이 분양주택에서 얻은 수익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재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될 필요
   - 정부예산과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주택공사는 국민일반에 대해 공사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제공 내용 중 건축비 원가
공개를 포함시키는 것이 공익목적에 부합
   - 주공의 원가공개는 공기업으로서 주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켜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며, 민간업체의 원가공
개를 유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원가공개 반대측
   - 서민용 주택공급의 확충과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주공의 분양사
업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분양시장에서 주공과 민간기업을 차별화 할 이
유가 없으며, 민간기업과는 달리 주공에 대해서만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주공의 기업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 
   - 공기업의 공공성은 정당한 영리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공익목적에 활용하
는 데 있으며 공기업의 ‘기업’적 측면을 무시할 경우 공기업은 결국 공공
성만 인정되는  ‘정부기관’에 다름 아님
   - 주공의 건축비공개는 공공택지내에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민간건설업
체의 원가내역과 직접적인 비교․검증이 가능하여 사실상 민간업체에 대
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는 주공 원가
공개 논의가 주공에 국한되기보다는 원가공개 일반론과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
부록 4   117
2) 법원도 주공 사업장에 대한 원가정보공개를 인정했다는 입장 
◦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3건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며, 현재까
지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없음
   - 장기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르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소송(중계단지 
소송)60)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분양원가 정보공개사건(신림동 소송61))
   - 재건축사업지구 정산내역 및 무상보상평수 정보공개사건(포항환호 사건62))
◦ 원가공개 찬성측
   - 주공의 원가공개와 관련된 3건의 판례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
리’에 기초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각 
아파트의 분양관련자들의 정보공개청구권 주장에 있어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적어도 주공에 대해서는 원가공개에 대한 사법
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서울행정법원은 ‘00.1월 서울중계 주공7단지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분
양원가 산출내역은 ...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
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 분양가격의 결정이 타당
하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분양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판시 
   ․ 법원은 신림동 및 포항환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분양가격 또는 무상
보상평수가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면 공개되어도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개예외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시 
60) 서울고등법원 2000누1555, 원고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
61) 서울고등법원 2000누17093, 소송도중 관련규정에 따라 원가내역을 공개하여 사건종결
62) 대구고등법원 2000누3097,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118   
◦ 원가공개 반대측 
   - 위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아 선례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위 사
건에서 제기된 공개의 대상이 된 정보 또는 자료는 신규분양주택에서의 
분양원가 공개와는 질적으로 상이
   ․ 중계사건은 분양사업장이 아닌 임대사업장에 관련된 소송으로서, 원고
가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판결의 실익이 있었던 사안이나 현재는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격 산정기준63)의 상세내역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하고 있는 실정 
   ․ 서울 신림지구 및 포항 환호지구는 도시재개발법상 청산절차에 따라 분
양처분되는 시점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개되는 내용으로 
일반 분양주택과는 적용법 내지 공개목적이 상이 
   -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통된 판단은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공개대상 정
보는 모두 과거의 자료이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중 하나인 “내
부검토과정 또는 의사결정과정”중의 자료64)와는 상이하므로 원가내역 공
개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안을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분양주택에 동
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음65)
   ․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해 관련정보가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충분히 
진척되었으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가 공개되어 업무의 원만한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실익이 없어 공개예외사유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 따라서, 선분양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원가를 작성하는 시점
인 분양단계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종료한 이후라고 보
기는 어려움
63) 임대주택법에서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규정
64) 근거규정 :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
65) 주택공사 판매관리처, ‘04.2.9 내일신문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판례 있다‘ 기사관련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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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공개했으므로 주공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
◦ 원가공개 찬성측
   - ‘04.2월 서울 도개공을 시작으로 하여 이미 5개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원가를 공개66)했으므로 지자체 도개공과 동일하게 공공택지내에서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공사도 당연히 원가를 공개해야 함
◦ 원가공개 반대측
   - 지자체 도개공은 분양주택 건설실적이 미미67)한데 비해 주공은 ’04.4월 
현재 42개단지 36천호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등 지자체 도개공과 분양 사
업규모가 상이
   - 지자체 도개공은 제한적인 규모로 해당 해정구역내에서만 신규주택을 공
급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주택공사는 전국에 걸쳐 분양사업을 
하며 수도권 등 분양성이 양호한 주택에서 얻은 이익을 분양성이 낮은 지
방에 저렴하게 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분양원가공개
에 대한 입장이 지자체 도개공과는 같을 수 없음   
4. 건축비공개에 대한 주공의 입장68)
1) 주공의 주택건설사업 구조
◦ 주택공사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 100만호 중 80만호를 건설하는 
66)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북의 도개공은 분양원가를 공개. 단, 인천, 광주, 경기, 경북, 경남의 도개공
은 분양원가 미공개
67) ‘04.4월 현재 서울시는 5개단지 26백호, 부산시 1개단지 191호, 대전시 1개단지 600호 건설
68) ‘04.5.4일 제5차 주택공급제도검토위에 제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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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주요 사업이 국민임대주택건설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은 주거환
경개선사업 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최소한으로 건설
  - 건설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30년임대) 8만호와 공공임대주택 3,000호(5
년임대 2,000호, 10년임대 1,000호), 일반에게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17,000호임
<부표 4-21> 주택공사 임대주택 건설비중 변화 추이
(단위 : 호, %)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계획)
건설호수 60,180 40,280 50,570 50,174 61,079 70,042 80,985 100,000
임대주택 15,941 13,323 30,545 30,150 50,352 55,020 65,139  83,000
비    율 26.5 33.1 60.4 60.1 82.4 78.6 80.4 83.0
2) 주공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건축비 원가공개 불가 입장
  
◦ 집단민원 등 끝없는 논란 발생
  - 전국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는 주공의 입장에서는 택지비, 도급공사 낙찰
률, 마감재에 따라 지구별 및 시점별로 원가가 상이한 상황에서 이해관계
가 대립되는 분양계약자에게 원가를 공개할 경우, 원가 및 분양가격이 적
정한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원가확인․형평성 논란․가격인하 등의 각
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 주공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민원이 민간에 
비해 더 많이 제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활동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원가공개에 따른 과다한 비용 발생
   ․ 원가산정 회계용역비 연간 10억(=주공 연간 25개단지×회계비용 건당 
4천만원)
   ․ 원가 적정성 관련 소송비용 연간 7.5억(=25개단지×소송수행비용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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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적사업 차질
  - 주택공사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분양성이 양호한 지역의 분양주택사업 등
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 영구임대주택 관리에 따른 
손실 보전 등으로 활용하는 ‘교차보조 형식’의 사업구조
   ․ 주공의 ‘03년 분양수익은 3천억이나 국민임대 8만호 건설을 위해 2조 부담 
    - 원가를 공개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지구는 분양계약자 및 해당 지자체의 
이익배분요구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결국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영구임대
주택 관리 등 공적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
◦ 원가공개의 실효성이 없음
   - 서울상암 등 5개지구의 원가공개에서 보듯이 공기업이 원가를 공개한다
고 하여 민간업체가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하거나 기존 분양가격을 인하
시키기는 어려움
   - 또한 일부 주택업체가 과다한 이익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익을 반환받
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분양가격은 주
택공급이 증가되지 않는 한 원가를 공개한다고 하여 분양가격이 인하되
지는 않음
3) 정책건의
◦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및 택지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기반 확충이 절실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은 원가연동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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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또는 공공기관의 공급물량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
5. 분양원가공개 정책대안 검토
1) 분양원가공개 논의보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찬성측 및 반대측의 의견은 일
면 타당성이 있으나 공급자 또는 소비자 편향적인 시각에서 각자의 입장을 
반복 주장하는 경향69)
◦ 원가공개와 관련된 논의는 원가공개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 논의 과
정에서 제기되었던 현행 주택공급방식의 문제점 내지 주택시장의 구조적 
왜곡현상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들을 수렴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있음 
◦ 주공의 건축비 공개문제도 결국 공공택지내에서 주공을 포함한 주택공급업
체가 과도하게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정하게 환수할 
제도적 틀이 없다는 데서 출발
   - 따라서, 단순히 주공의 건축비 공개가 이 시점에서 분양가격 인하로 연결
되느냐 혹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가 등에 대한 논쟁
보다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에서 그간 논의했던 공공택지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2) 실현가능한 대안
◦ 제1안 :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 내지 공영개발 + 주공 분양원가 미공개
69) 임덕호 교수, 한양대학교, 한국주택학회 논문, ‘0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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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 내
지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택분양가격 안정이 유도 가능하
므로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가격을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짐
   - 특히 원가연동제 방식 적용시에는 공공택지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모든 
건설업체(주공을 포함)의 원가가 사실상 공개되는 것이므로 주공의 건축
비는 공개할 실익이 더욱 없어짐
 
◦ 제2안(주공제시안) : 공공택지내 채권경쟁입찰제 + 결산기준 주공 손익내역 
공개
   -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주택용지에 대해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할 경
우에는 개발이익의 환수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주공의 건축비 공개를 요
구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직접적인 분양가격 인하 효과를 얻기는 곤란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인 주공의 경영성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를 충족하는 측면에서 매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주공의 전체 분양사업장
의 손익내역을 공개 
※ 결산기준 주공의 손익내역 공개방안
  - 공개내용 : 부문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매출이익률, 당기순이익 등
  - 공개대상 : 전체사업장 (지구별 내역은 공개제외)
  - 공개실익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되, 경영실적에 대한 공식자료인 결
산결과에 근거하므로 손익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과 민원을 방지 (현재 
회계감사 결과는 주공의 분양사업장의 수익구조를 별도로 분리해서 공시
하지는 않음)
  - 주공 ‘03년도 손익내역
     : ’03년 신규 분양지구(10,632호)의 추정 이익 : 3,0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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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년도 당기순이익 : 2,033억원 
<부표 4-22> ’03년 결산상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손익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계 18,982 17,048 1,934(10.1%)
분양주택 17,352 14,978 2,374(13.6%)
임대사업  1,630  2,070 △440(26.9%)
《참고자료 : 주공원가공개 관련 소송 요지》
   
① 서울 중계 6, 7단지 분양원가 정보공개관련 소송
가. 사 건 명：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제1심 : 서울행정법원 99구 19984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0누 1555
나. 당 사 자： 원고  오명수외 1명, 피고  주택공사
다. 원고 청구 내용
   서울중계 6, 7단지 장기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입주자들이 분
양원가 산출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 건 
행정소송 제기
라. 사건 및 소송경위
   '98.  6.  1   중계 6, 7단지 임대분양전환 계약체결 안내
        8. 21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의 정보공개 청구
   '99.  1. 29   행정심판 의결 (정보공개 결정)
        7.  1   원고들 소송제기
   '00.  1.  7   제1심 판결선고(공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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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7   항소심 판결선고(공사 패소)
       9. 27   공사 상고제기
   '01.  7. 28   원고들 소취하로 소송종결
마. 주택공사 주장 요지
  ․ 구체적인 원가산출내역은 공사의 기업성에 비추어 명백히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것이며, 임대주택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의사결정과정
의 정보에 불과하고 만약 공개되면 무익한 집단민원발생으로 공정한 업
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
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함
  ․ 임대주택 분양가격 결정방법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이상 그 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아무런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으므
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바. 판결 요지(제1심 및 항소심)
  ․ 일반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관
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 일 뿐만 아니라, 분양원
가의 산출내역은 분양가격의 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판단하
기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해당 수분양자들로서는 당연히 그 내용
을 알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임
 ․ 원가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이미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
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
려 위 문서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
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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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
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② 서울 신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가. 사 건 명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제1심 : 서울행정법원 2000구 14473
              항소심 : 서울고법 2000누 17093
나. 당 사 자 : 원고 구연자 외 13명,  피고 주택공사
다. 원고 청구 내용
    서울신림 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자들 중 일부가 분
양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하며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공개를 청구
라. 사건 및 소송경위
   '95.  7. 14  사업시행인가 고시 (총 2,300호: 관리처분 1,846호, 일반분양 454호)
   '99.  5. 12  관리처분계획 인가
   '00.  4. 15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 정보공개청구 (원고들 → 공사)
        4. 24   비공개 통보 (공사 → 원고들)
        5. 18   원고들 소송제기
       11. 29   제1심 판결선고(공사 패소)
       12. 15   공사 항소제기
   '01.  8. 21   항소심 판결선고(공사 패소), 소송종결
마. 주택공사 주장 요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 이건 분양원가 공개 소송제기시에는 사업이 진행중으로서 실제 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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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그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정보공개가 불가능
   ․ 현재 신림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청산 준비중으로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의 공개는 청산 준비업무 
혼란 야기 또는 이로인한 사업완료 지연의 우려가 큼
바. 판결요지(제1심 및 항소심)
   ․ 재개발사업이 종료단계에 이르렀다면 비공개사유인 “의사결정과  정 또
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면 산출근거가 공개된다 하여 “피고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③ 포항환호 재건축사업지구 정보공개청구 소송관련
가. 사 건 명 :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나. 당 사 자 :  원고  강신욱외 23인,  피고 주택공사 
다. 원고청구 내용
   공사는 포항환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대림산업으로부터 인수받아 추진중
인 바,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들이 공사와 종전 
시공사(대림산업)간의 정산내역 및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 공개를 요구하
였으나 공사가 공개 거부하자 거부처분취소 청구
라. 사건 및 소송경위
   ‘94. 12. 23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96.  1. 16   재건축 가계약 체결(조합↔대림산업)
   ‘01.  5. 30   재건축사업 인수인계 약정체결(공사↔조합,대림산업)
       12. 2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05. 10. 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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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4. 19   정보공개청구
        4. 23   정보공개 불가 회신
        5. 31   원고들 이건 소송제기
   ‘02. 11. 29   제1심 판결선고 (공사 패소)
   ‘03.  7. 25   항소심 판결선고 (공사 패소)
        8. 12   공사 상고제기 (대법원 계류중)
마. 주택공사 주장 요지
  ㆍ 공사와 대림산업간의 정산내역 공개청구는 너무 막연하여 구체적으로 어
느 부분을 공개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함
  ㆍ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고정지분제 방식으로 조합과의 공사계약이 체결되
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의 공개를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적정성 여부는 공사 완료된 후 조합과의 정산이 완료되
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는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
는 정보 또는 공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되는 정보임
바. 판결이유요지 (제1심 및 항소심)
  ㆍ 대림산업에 대한 정산금 지급이 거의 완료된 이상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
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무상보상평수 
등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면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ㆍ 공공기관의 지배영역내의 정보는 국민 개개인이 구체적인 내용 등은 자
세히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공개요구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
아도 되며,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것만이 아니라 직무
상 보유하게 된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의 공개거부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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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불거진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에 대
한 사회적 갈등을 진단하고
  - 주택시장, 공공택지 공급방식, 분양주택 공급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
견을 수렴하여 정책판단을 위한 보조자료로 삼고자 함
◦ 조사기간
  - 2004. 5.11(화)∼5.14(금) (4일간)
◦ 조사대상
  - 전문가DB를 이용하여 교수, 연구직종사자, 공무원, 토지개발회사 회사원 
등 1,656명
◦ 조사방법
  - 이메일 발송을 통한 설문참여 요청 후 인터넷을 통한 자동설문참여방식
◦ 조사내용
  - 주택시장에 대한 일반사항, 공공택지의 공급방식, 분양주택의 공급방식, 
일반사항
◦ 조사한계
  - 유효표본이 93개(회수율 5.6%)로 비교적 적을 뿐 아니라, 인터넷 조사의 한
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정책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에 그침
130   
2. 조사결과 분석
1) 일반사항
 
(1) 연령
구분 빈도 퍼센트
20대 5 5.4
30대 23 24.7
40대 36 38.7
50대 28 30.1
60대이상 1 1.1
합계 93 100.0
(2) 직업
구분 빈도 퍼센트
교수 27 29.0
연구직 종사자 42 45.2
공무원 12 12.9
회사원 12 12.9
합계 93 100.0
(3) 소득
 구분 빈도 퍼센트
200만원 미만 5 5.4
200만원~300만원 미만 16 17.2
300만원~400만원 미만 29 31.2
400만원~500만원 미만 24 25.8
500만원 이상 19 20.4
합계 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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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보유 현황
구분 교수 연구직 공무원 회사원 합계
전혀없다 1 14  2 17
자가주택(아파트 포함)만 보유 16 18 6 3 43
자가주택은 없지만 토지를 보유  2 1 1 4
자가주택 외에 다른 건물(주택 포함) 보유 4 3 2 2 11
자가주택 외에 다른 토지 보유 4 3 3 4 14
자가주택 외에 다른 건물(주택 포함)과 토지 보유 2 2   4
합계 27 42 12 12 93
2) 주택시장에 대한 일반사항
(1) 가장 심각한 주택문제
◦ 『현재 주택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복수응
답 결과
  - 1순위 응답에서는 높은 주택가격이 37.6%,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지역의 
주택 수급 불균형이 30.1% 순임
  - 2순위 응답에서는 높은 주택가격이 24.7%, 주택투기가 21.5% 순임
  - 1순위 및 2순위를 합계한 결과에서는 높은 주택가격이 31.2%, 서울과 수도
권 등 특정지역의 주택 수급 불균형이 21.5% 순으로 나타남
구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국적인 차원의 주택 부족 2 2.2 2 2.2 4 2.2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지역의 주택 수급 불균형 28 30.1 12 12.9 40 21.5 
높은 주택가격 35 37.6 23 24.7 58 31.2 
주택 투기 16 17.2 20 21.5 36 19.4 
주택소유 편중 4 4.3 14 15.1 18 9.7 
개발이익의 사유화 4 4.3 16 17.2 20 10.8 
주택시장에 대한 과다한 규제 4 4.3 6 6.5 10 5.4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93 100.0 93 100.0 1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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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
◦ 『주택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 1순위 응답에서는 여유자금의 투자처 한계가 31.2%,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의 높은 분양가 산정이 20.4% 순임
  - 2순위 응답에서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의 높은 분양가 산정이 
22.6%, 특징지역(서울 등)에서의 주택수급 불균형이 21.2% 순임
  - 1순위 및 2순위를 합계한 결과에서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의 높은 
분양가 산정이 21.5%, 여유자금의 투자처 한계가 19.9% 순으로 나타남
구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저금리 9 9.7 8 8.6 17 9.1 
풍부한 유동자금 9 9.7 17 18.3 26 14.0 
여유자금의 투자처 한계 29 31.2 8 8.6 37 19.9 
특정지역(서울 등)에서의 주택수급 불균형 11 11.8 20 21.5 31 16.7 
분양권 전매허용 10 10.8 12 12.9 22 11.8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의 높은 분양가 산정 19 20.4 21 22.6 40 21.5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폐지 6 6.5 7 7.5 13 7.0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93 100.0 93 100.0 186 100.0 
(3) 여유자금의 투자처
◦ 『1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복
수응답 결과
  - 1순위 응답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오피스텔 포함)이 39.8%, 토지가 38.7% 순임
  - 2순위 응답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오피스텔 포함)이 23.7%, 토지가 20.4% 순임
  - 1순위 및 2순위를 합계한 결과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오피스텔 포함)이 
31.7%, 토지가 29.6%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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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은행예금 5 5.4 16 17.2 21 11.3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10 10.8 17 18.3 27 14.5 
토지 36 38.7 19 20.4 55 29.6 
아파트 등 주택(오피스텔 포함) 37 39.8 22 23.7 59 31.7 
상가 등 건물 3 3.2 16 17.2 19 10.2 
귀금속, 골동품, 고미술품 등 1 1.1 0 0.0 1 0.5 
개인사업 1 1.1 3 3.2 4 2.2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93 100.0 93 100.0 186 100.0 
(4) 효율적인 주택가격 안정방안
◦ 『효율적인 주택가격 안정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 1순위 응답에서는 실거래가 확보 등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26.9%, 주
택관련 조세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강화가 24.7% 순임
  - 2순위 응답에서는 주택관련 조세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강화와 실거래
가 확보 등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각각 17.2% 임
  - 3순위 응답에서는 세무조사․투기지역 지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투기억제 대
책의 강화가 15.1%, 실거래가 확보 등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11.8% 순임
  -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합계한 결과에서는 실거래가 확보 등 주택시장의 투명
성 강화가 28.0%, 주택관련 조세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강화가 26.3%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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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규주택 공급 확대 16 17.2 11 11.8 10 10.8 37 19.9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예: 서울 뉴타운 사업계획 등)
5 5.4 15 16.1 7 7.5 27 14.5 
신규주택 분양가 규제 8 8.6 13 14.0 10 10.8 31 16.7 
주택관련 조세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강화
23 24.7 16 17.2 10 10.8 49 26.3 
세무조사·투기지역 지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투기억제 대책의 강화
6 6.5 12 12.9 14 15.1 32 17.2 
실거래가 확보 등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25 26.9 16 17.2 11 11.8 52 28.0 
정부개입보다 시장경제원리의 존중 3 3.2 3 3.2 8 8.6 14 7.5 
금리조정 3 3.2 4 4.3 2 2.2 9 4.8 
여유자금의 투자대안 개발 4 4.3 2 2.2 21 22.6 27 14.5 
 기타 0 0.0 1 1.1 0 0.0 1 0.5 
합계 93 100.0 93 100.0 93 100.0 279 100.0 
3) 공공택지의 공급방식
(1)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인식
◦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 매우 찬성한다가 55.9%, 찬성한다가 36.6%로 찬성의견이 92.5%로 월등이 높음
 구분 교수 연구직 공무원 회사원  합계
매우 찬성한다 59.3 59.5 50.0 41.7 55.9
찬성한다 37.0 35.7 41.7 33.3 36.6
반대한다 3.7 2.4  25.0 5.4
매우 반대한다  2.4   1.1
잘 모르겠다   8.3  1.1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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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급방식
◦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택지의 공급방식을 개선한다
면 어떤 방식이 가장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 “경쟁입찰방식(60㎡초과 주택용지는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48.4%, “채권
입찰방식(60㎡초과 주택용지의 시세차익을 채권으로 환수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채권의 원리금을 다시 상환)”이 38.7% 순임
구분 교수 연구직 공무원 회사원 합계 
경쟁입찰방식(60㎡초과 주택용지는 
시장가격으로 공급) 48.1 47.6 41.7 58.3 48.4
채권입찰방식(60㎡초과 주택용지의 
시세차익을 채권으로 환수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채권의 원리금을 다시 상환)
40.7 35.7 50.0 33.3 38.7
현행대로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유지 7.4 11.9 8.3 8.3 9.7
기타 3.7 4.8   3.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부동산 보유현황별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급방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전혀없다
자가주택(아
파트 포함)만 
보유
자가주택은 
없지만 
토지를 보유
자가주택 
외에 다른 
건물(주택 
포함) 보유
자가주택 
외에 다른 
토지 보유
자가주택 
외에 다른 
건물(주택 
포함)과 
토지 보유
합계 
경쟁입찰방식(60㎡초과 
주택용지는 시장가격으로 공급) 47.1 51.2 25.0 45.5 50.0 50.0 48.4
채권입찰방식(60㎡ 초과 주택 
용지의 시세차익을 채권으로 
환수하고, 일정기간 경 과후 
채권의 원리금을 다시 상환)
29.4 34.9 75.0 36.4 50.0 50.0 38.7
현행대로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유지 11.8 14.0  9.1   9.7
기타 11.8   9.1   3.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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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의 이유
◦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은 건설회사의 노력과 무관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가 43.0%, “주택분양가격 안정을 위하여”가 24.7% 순임
구분 교수 연구직 공무원 회사원 합계 
주택분양가격 안정을 위하여 18.5 21.4 25.0 50.0 24.7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은 건설회사의 노력과 무관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44.4 47.6 33.3 33.3 43.0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11.1 14.3 16.7 8.3 12.9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조달을 위하여 25.9 16.7 25.0 8.3 19.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부동산 보유현황별로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이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전혀
없다
자가주택(
아파트 포 
함)만 보유
자가주택은 
없지만 
토지를 보유
자가주택 
외에 다른 
건물(주택 
포함) 보유
자가주택 
외에 다른 
토지 보유
자가주택 외에 
다른 건물(주 
택 포함)과 
토지  보유
합계 
주택분양가격 안정을 위하여 52.9 18.6  36.4 7.1 25.0 24.7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은 
건설회사의 노력과 
무관한 불로소득이기
35.3 39.5 75.0 36.4 64.3 25.0 43.0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5.9 14.0  9.1 14.3 50.0 12.9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조달을 위하여
5.9 27.9 25.0 18.2 14.3  19.4
합계 
1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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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이익 환수재원 활용방법
◦ 『개발이익 환수재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
한 복수응답 결과
  - 1순위 “서민주택 지원자금 또는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이 43.0%, 
“주택분양가격 안정을 위하여”가 24.7% 순임
  - 2순위 응답에서는 “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공공․기반설 설치비용
으로 활용”이 32.3%,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공공․기반설 설치비용으로 
활용”이 25.8% 순임
  - 1순위 및 2순위를 합계한 결과에서는 “서민주택 지원자금 또는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이 38.2%,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공공․기반설 설치비
용으로 활용”이 25.8% 순임
구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민주택 지원자금 또는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 51 54.8 20 21.5 71 38.2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24 25.8 24 25.8 48 25.8 
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10 10.8 30 32.3 40 21.5 
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지자체에서의 개발손실 
보상재원으로 활용
2 2.2 3 3.2 5 2.7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활용 6 6.5 15 16.1 21 11.3 
기타 0 0.0 1 1.1 1 0.5 
합계 93 100.0 93 100.0 186 100.0 
◦ 직업별로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재원 활용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1순위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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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수 연구직 공무원 회사원 합계
서민주택 지원자금 또는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 51.9 54.8 41.7 75.0 54.8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25.9 23.8 50.0 8.3 25.8
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11.1 9.5 8.3 16.7 10.8
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지자체에서의 개발손실 
보상재원으로 활용
 4.8   2.2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활용 11.1 7.1   6.5
기타 100.0 100.0 100.0 100.0 100.0
(5)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 중 주택분양가격 규제에 대한 의견
◦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보다 주택분양가격 규제가 더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 찬성이 50.6%, 반대가 41.9%, 잘 모르겠다가 7.5%임
구분 교수 연구직 공무원 회사원 합계 
매우 찬성한다 11.1 11.9  8.3 9.7
찬성한다 37.0 42.9 33.3 50.0 40.9
반대한다 22.2 28.6 58.3 25.0 30.1
매우 반대한다 22.2 7.1 8.3 8.3 11.8
잘 모르겠다 7.4 9.5  8.3 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부동산 보유현황별로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 중 주택분양가격 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전혀없다
자가주택(
아파트 
포함)만 
보유
자가주택은 
없지만 
토지를 보유
자가주택 
외에 다른 
건물(주택 
포함) 보유
자가주택 
외에 다른 
토지 보유
자가주택 외에 
다른 건물(주택 
포함)과 토지 
보유
합계 
매우 찬성한다 17.6 7.0 25.0 9.1 7.1  9.7
찬성한다 47.1 41.9 25.0 18.2 50.0 50.0 40.9
반대한다 17.6 30.2 50.0 45.5 28.6 25.0 30.1
매우 반대한다 5.9 14.0  18.2 7.1 25.0 11.8
잘 모르겠다 11.8 7.0  9.1 7.1  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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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람직한 주택분양가격 규제방식
◦ 『주택분양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 “지자체별로 분양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분양를 규제”가 44.1%, 
“과거와 같이 원가연동제를 통해 주택분양가를 규제”가 37.6% 순임
구분 교수 연구직 공무원 회사원 합계 
과거와 같이 원가연동제를 통해 주택분양가를 규제 37.0 38.1 41.7 33.3 37.6
지자체별로 분양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분양가를 규제
37.0 50.0 33.3 50.0 44.1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자율조정심의기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25.9 9.5 25.0 16.7 17.2
기타  2.4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 2만불 시대를 대비한 주택정책 과제
◦ 『2만불 시대를 대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택정책과제는 무엇
인가』이라는 질문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 1순위 응답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이 39.8%, “서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가 17.2% 순임
  -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합계한 결과는 “주택가격 안정”이 34.9%, “서민 임
대주택의 공급확대”가 25.8%, 정보체계 구축이 22.6%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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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택가격 안정 37 39.8 18 19.4 10 10.8 65 34.9 
주택공급 확대 10 10.8 15 16.1 8 8.6 33 17.7 
서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16 17.2 15 16.1 17 18.3 48 25.8 
주거환경 정비 9 9.7 11 11.8 20 21.5 40 21.5 
주택공부․등기공부 등 각종 부동산공부 정비 0 0.0 4 4.3 2 2.2 6 3.2 
주택 실거래가 확보를 위한 부동산관련 
정보체계 확대구축
10 10.8 14 15.1 17 18.3 41 22.0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 정비 9 9.7 15 16.1 18 19.4 42 22.6 
기타 1 1.1 0 0.0 0 0.0 1 0.5 
결측치 1 1.1 1 1.1 1 1.1 3 1.6 
합계 93 100.0 93 100.0 93 100.0 279 100.0 
◦ 직업별로 2만불 시대를 대비한 중점 추진 주택정책과제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기 위해 1순위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교수 연구직 종사자 공무원 회사원 합계
주택가격 안정 38.5 45.2 41.7 25.0 40.2
주택공급 확대 11.5 7.1 8.3 25.0 10.9
서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11.5 21.4 16.7 16.7 17.4
주거환경 정비 23.1 4.8 8.3  9.8
주택 실거래가 확보를 위한 부동산관련 
정보체계 확대구축
 11.9 16.7 25.0 10.9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 정비 15.4 7.1 8.3 8.3 9.8
기타  2.4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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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6
공청회 토론요지
1. 김정호 원장(자유기업원)
□ 분양가 규제 관련
◦ 주택문제도 수요공급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음
  - 주택가격 상승은 통화량 증가, IMF 사태 회복에 대한 초점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공급이 증가하게 됨
  - 가격상승 과정은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으로 연결되지만, 이것이 정치적 또
는 여론에서 용납 안되면서 가격규제가 따르고, 이 때문에 주택공급이 늘
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
◦ 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의 감소는 당연한 순리라고 여길 수 있음
  - 오피스 빌딩의 경우 가격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잘 부합하
는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음
  - 오피스 빌딩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오히려 가격상승이라는 
악순환 과정에 빠져있음
◦ 주택이 공급되는 과정상의 문제도 있음
  - 업체들이 분양가는 주변시세로 하면서 택지는 싼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함
◦ 다만, 채권입찰제가 현금입찰제보다 효율적이라는 데에는 확신할 수 없음
  - 개발이익 환수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문이 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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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할 목적이라면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환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주변시세로 분양가를 산정하면 초과이익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분양가 원가 공개 관련
◦ 원가를 공개하고 그에 대해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이라면 공개이유가 없음
  - 원가공개 이유는 어느 정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원가공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 소비자는 공급업체가 공급한 가격정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역할
만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즉, 신규주택의 분양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매하면 
될 것임
◦ 주택시장이 독과점시장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음
  - 신규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 또한 주택시장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주택시장 실패의 의미에도 의문임
  - 만약 시장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주택공급업체는 어떤 주택을 만들지 아는
데 반하여 소비자는 모르는 정도에 불과함
  - 불량한 주택을 소비자에게 공급했다면 그것은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
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속대로 공급되었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임
  - 주택의 건축 자재, 설계, 평면구조, 주변의 위치/상황 모두가 주택가격의 
형성요인이 되며, 이것은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모두 잘 알 수 있
는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가격을 묶어놓는 상황에서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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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택가격이 정치적 또는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음
  - 시장가격은 팔리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공개와 분양가 
규제 모두에 대해 반대함
2.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 분양가 규제의 근본요인이 정부규제의 폐해 때문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음
  - 분양가를 자율화한 당시는 주택정책이 경제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
기이며, IMF 회복을 위해 주택가격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상황이었음
◦ 개발이익 환수에 있어서 공공택지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택지도 적
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며, 일정한 기준과 범위에 대한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주택공급이 많이 되지 않았을 때는 주택가격 규제가 아니라 택지공급의 부
족도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 분양가 규제를 자율화 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생김
  - 서민들은 신규분양주택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
지만,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최소 2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음
  -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론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2억원을 차입
하면 월 120만원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최소 3배 즉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서민이라고 할 수 없음
  - 즉,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임
◦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음
  - 그런데 이미 부동산투기 때문에 주변가격은 많이 올라간 상태이지만, 그 
원인이 주택 건설자재 값이 올라서도 아니고  택지비가 올라서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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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많은 초과이익이 건설업체로 돌아간 데에 원인이 있다고 봄
◦ 분양가 자율화는 부작용이 훨씬 컸기 때문에 부작용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협의가 필요함
  - 분양가 공개여부, 주택가격 규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방
법, 범위,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때임
  - 지금까지는 분양가를 공개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음
◦ 택지공급 과정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되는 등 공공성을 지녔지만, 주택건설
업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변시세에 의해 분양가를 설정하기 때문에 공공
성은 사라짐
  - 분양가 규제: 서민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은 분양가를 공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 좋다고 봄
◦ 분양가 공개 이후 무주택세대주가 분양받는 것인지, 전매여부에 대한 정보
관리가 필요함
  - 민간에게 맡긴 경우 최초의 당첨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
부분 전매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의 품질이 떨어진 경우는 옵션제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분양가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며, 대한주택공사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
지고 있음
  - 이미 사법적 판단까지 있는 사항을 행정적 차원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음
◦ 분양가 공개의 구체적 방법: 분양가 공개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
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봄
  -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분양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공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즉, 전문가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건축사, 회계사
가 포함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 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공개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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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시민들도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분양가 규제와 공개의 방식, 기준,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이 40%이상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박환용 교수(경원대)
◦ 주택문제도 시장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결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 분양가 공개가 당연하다고 하지만, 분양가 공개를 통해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임
  -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데,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가 규제까지 왔음
◦ 주택가격 상승 수치가 실제와는 조금 다름
  - 1998년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 때처럼 가격이 많이 하락한 시점과 
현재 사이의 가격을 비교하면 당연히 상승률이 클 것임
  - 전년도 하락치를 고려해보면 현재 느끼는 상승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음
◦ 폭리라고 한다면 주택구매자들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임
  - 그러나 분양가 상승이 분양가 미공개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 주택가격이 상승된 상태를 보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 분양가 공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것임 
◦ 분양가 하락을 위한 방안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세제 개선,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한 택지공급 확대에 있음
  -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업체를 위해서 공급되는데, 분양가 규제를 할 수 있지
만 분양가 공개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임
◦ 공공택지 분양가 공개, 분양가 규제 :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주
택분양가에 대해서는 반대함
  - 개발이익 분포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대략 토지개발자(1.4~3.7%), 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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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주택건설업자(18~39), 수분양자(59~78)에게 나누어지는데, 과연 누
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가
  - 개발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분양가 공개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소비자
를 보호할 것인가, 지원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도 필요함
  -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위한 지원을 해야할 것임
  - 건설업체의 혜택이 크다고 하는데,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에 동
일하지 않을 것임
◦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소형주택이던지 대형주택이던지 자율화가 있어야 함
  - 공공택지는 어느 가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주택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재함
◦ 분양가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4. 강황식 기자(한국경제신문)
◦ 원가공개 문제와 분양가 규제, 택지공급 방식 개선이 본 회의의 주된 내용
◦ 택지공급방식에 대해서는 원가공개 논란 이전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논의는 
적절함
◦ 원가연동제의 단점은 청약 과열과 투기문제 우려임
  - 모든 사람이 내집마련의 기회를 찾고 있지만, 현재는 신규주택 마련을 통
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잠재적 투기의욕이 많다고 봄. 여기에는 주택규모
를 확대해 나가려는 사람도 포함됨
◦ 채권입찰제와 같은 제도도 비인기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할 수 있음
◦ 택지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공의 원가공개 대안은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하
는 것인지, 택지조성비용을 공개하는 것인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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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기반시설 비용인데, 이것은 택지를 매입하는 쪽에
서 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업체가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양가에 전가되어 결
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적 차원에서 이런 부담을 나
눌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함
◦ 임대주택을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기관이 공급한 경우는 극소수임
  - 이는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 공급이 훨씬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며,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주택가격 상승은 분양이 잘 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전히 주택공
급업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가고 있음
◦ 주택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가 상품이면서 움직일 수 없으므로 지역적 편차
가 심하다는데 있기 때문에,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택의 수급정책, 관리정
책이 필요
  - 규제가 있을 때 과열지구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외 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
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지자체에 주택정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중을 높여야 하며, 중앙정
부는 서민의 불안심리나 투기심리를 잠재우는 역할만 수행하여야 함
◦ 주택은 상품이면서도 공공성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실제 시장의 움직임에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주택시장에 미치는 요인들은 외환위기 이후 금리 변화 등 외부변수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았음
◦ 정부가 주택공급을 담당, 투기억제, 가격조절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수단
이 부족함
  -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들은 예전에 모두 시행되었던 것들로서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
  - 즉, 주택정책의 주체를 한 단계 위(총리실)로 올려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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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김종호 상무(대림산업)
◦ 주택건설업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음
  - 주택공급업체는 땅을 가진 시행사, 그것을 시행하는 시공사, 주택을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하는 분양업자 등으로 세분되어 있음
◦ IMF 이후 주택가격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99년 주택가격 자율화 이
전과 현재는 주택의 질적이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보면, IMF 직후에는 용적률이 300~400%이었지만, 요
즘은 200~300%로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많이 있음
◦ 주택시장은 주택 수요업체, 공급업체,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주
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 생산자에게 주택생산을 위한 상황을 정부
가 마련해줘야 함
  - 주택생산을 위해서는 택지가 필요하지만, 택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많은 문
제가 있음. 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생산자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임
  - 분양가 규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로서, 분양가가 상승되
기 때문에 분양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시민단체)
  - 택지가격, 땅값이 분양가 상승에 큰 요인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
가를 올리는 요인이 시공업체에만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임. 분양가 상승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적률 제한, 친환경 마인드 등의 요인들도 주택가
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건설업체의 경우 주택시장의 침체에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분양 물량
의 증가에서 볼 수 있음
  - 분양원가 공개는 그 목적 자체가 서민의 주거안정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
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이 많이 올랐지만, 다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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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공개는 구조적으로 어려움
  - 건설업체는 위탁업체의 하청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분양시점에서 전
체적인 원가를 산정해 내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 현재 제도는 문제가 있음. 공공택지를 받아서 주택
을 건설할 수 있는 시공업체의 자격제한, 상한선을 둔 제한적 경쟁입찰제도
가 마련해야 할 것임
◦ 주택공사의 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반대함
  - 주택공사도 임대사업과 분양사업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에 남는 
이익을 임대사업 등의 공공목적에 이용할 수 있음
  - 주택공사의 공공성에 있어서 초과이익을 공공에 활용하면 문제없을 것으
로 판단됨
◦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는 초기에 참가자가 없지만, 재건축에 의한 
개발이익의 환수는 초기부터 조합원 등 많은 참여자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고려와 검토가 필요함
6. 김재옥 회장(소비자시민의모임)
◦ 분양가 공개의 논리가 타당하지 못함
  - 분양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만 있으면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정보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것은 자율화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며, 투명한 시장을 위한 필요
한 사항이라고 생각됨. 즉, 분양가 공개는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
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임
◦ 업자들이 맘대로 제시하는 분양가를 억제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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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언급하는 상황에
서 분양가는 공개가 되어야 함. 
◦ 이 문제는 소비자와 기업가의 사이에서 누구의 복지를 더 고려해야만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 있음
  - 즉, 기업의 이익창출과 국민의 이익 보장 간의 문제로서, 자율성 보장과 분
양가 공개와는 관련이 없음. 민간기업들의 분양가에 대한 공개 또한 문제
가 될 수 없음
◦ 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해서 주택공사의 안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러한 주택
공사의 언급이 민간기업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 원가연동제는 기술적으로 문제로서, 주어진 원가에 연동해서 가격을 책정
하는 방식임
  - 즉, 자신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모르면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주체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건축비와 토지비는 가상의 숫자로 볼 수 있으며, 건축비에 부당한 항목들
이 많이 들어가 있음. 토지비는 공시지가와 비교할 수 있지만, 공시지가가 
이미 개발가능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검토에 문제가 있음
  - 즉, 원가연동제의 도입은 무리가 있음. 현재 18평 이하에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25평 이하로 늘린다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가연동제는 누군가가 확정시키거나 적정하게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제도라고 봄
◦ 결론적으로, 시장의 기능과 관련해서 원가를 공개하면 자율성의 문제와 법
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함
  - 분양가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주택구매를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주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원가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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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완기(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먼저 본 토론에 앞서 공청회의 절차와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공청회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안을 만들겠다던 건교부가 ‘원가연동제, 원가
공개 불가’를 내용으로 당정협의까지 개최, 발표하여 오늘의 공청회 의미
를 퇴색시킴
  - 주택공급위원회의 최종결정은 ‘25.7평 초과 채권입찰, 25.7평 이하는 공영
개발,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중 공청회에서 토론, 원가공개는 찬반이 팽
팽하여 공청회에서 찬반입장 개진’이었는데, 발표내용에는 원가연동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청회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임
◦ 둘째, 최근 폭등한 분양가로 시민의 내집마련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분양가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책 등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 정부, 시민을 배
려하지 않고 무한이윤을 추구한 주택건설사, 이에 편승한 공기업의 책임임
  - 이 결과 서울의 아파트가 2배 이상 폭등했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
발지구에서조차 택지는 싸게 판매되고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춰 책정되
면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셋째, 우리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구체적으로 택지공급가격의 공
개,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에서 저렴
하게 토지를 공급받은 민간건설업체의 원가공개를 주장해왔음
  - 정부가 분명히 관여해야 할 영역인 공기업의 원가공개를 통해 건설업계의 
주변시세에 맞춘 불합리한 분양가 책정의 관행을 바로잡고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 공기업의 원가공개에 대해 국민대다수가 찬성하며, 열린우리당․한나라
당․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 등 모든 정당이 공기업의 원가공개에 
대해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따라서,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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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며, 민간의 경우 계약서의 보완을 통해 소비
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됨
◦ 넷째, 민간에 대한 분양가 규제를 반대하는 한편 공공택지를 민간에 싸게 
공급하는 것도 반대하면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수용한 택
지개발지구의 25.7평 이하 아파트는 공영개발해야 함
  - 분양 이후 5년간의 전매제한, 환매제도가 도입되어야 낮게 분양된 중소형
아파트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음
  - 발제내용에서 공영개발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정적 내용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원가연동제를 채택하기 위한 정부의 입김이 적용한 것이 아
닌가 의문이 제기됨
  - 공영개발 시 주공 인력이 940명 늘어나는 것을 공공부문 비대화로 규정하
는데 그 정도 인원이 늘어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대찬
성이며 공영개발시 주공이 분양아파트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괘변임
  - 공영개발의 경우 건설업계의 적정한 이윤보장, 엄격한 감리제도 도입은 당
연히 따라야 할 문제임
  - 공영개발에서 추가적인 초기자본이 소요될 경우 싱가폴처럼 연기금을 적
극 활용한다면 국민주거 안정과 연기금의 적정한 투자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다섯째, 분양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가연동제를 
부활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함
  - 원가공개가 분양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던 주택건설업체, 분양
가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했던 정부가 원가연동
제만이 대안이라는 태도는 문제가 있음
  - 하반기에 원가연동제로 제도개선이 된다해도 적용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
능한데, 이것은 택지는 건설업체에 싸게 공급하고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재 문제를 대책없이 1년이상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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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분양원가공개, 공영개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가연동제
가 부활되는 것을 반대함
  -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통한 입법운동을 
본격화 할 것임
8. 김홍배 부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
◦ ‘99.1월부터 시작된 분양가 자율화가 분양가 상승을 가져온 것처럼 인식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주택공급의 확대이며 이것이 시장
원리임
◦ 민간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경우 과다
경쟁에 의해 택지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은 분양가격 인상과 기존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계될 우려가 있음
  - 주택가격 문제도 있지만, 택지가격의 상승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채권입
찰제는 곤란하다고 생각함
  - 만약, 경쟁입찰방식이 불가피하다면 채권입찰제로 하되,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채권입찰제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함
◦ 원가연동제는 택지가격에 국가가 고시하는 건축비를 합한 것으로서, 분양
가 공개나 원가연동제나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원가연동제는 부실공사, 투기유발의 문제점을 가져오는 한편, 주택업계가 
침체기에 있는 현재 대안으로서는 적절치 못함
◦ 완전공영제를 우리나라에서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 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적 법적 논리를 떠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
  - 주공은 지역적 한계(대도시지역)가 있는 도시개발공사와는 다른 성격을 갖
고 있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주공은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지역에 대한 서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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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낮은 비인기지역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cross-subsidy를 정책적으로 잘 판단되어야 할 것임
9.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 택지개발․주택건설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가에 대한 이권 
싸움이 많고, 주택은 선분양되며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 
분양가 자율화는 좀더 신중하게 도입했어야 함
  - 자율화 논리에는 강자의 논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약자의 불이익을 염두
해 두는 것이 필요함
  - 분양가 자율화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는 가능하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힘들다고 봄
◦ 분양가 공개의 실익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가?
  - 그렇지만 이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곳도 있고, 외국에서는 공개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원가공개 담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제대로 판단하고 반영하는 지
혜가 요구됨
◦ 원가를 공개하면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
고, 이것은 무주택 서민에서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무시하고서는 갈등이 지속될 것임
  - 25.7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만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원가를 공개한다면 혼란이 지속될 것임
◦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의 차원에서 공공택지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함
  - 주택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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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지개발, 주택분양,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
행해야 함
◦ 시장경제의 원칙 존중과 국민주거 안정의 원칙이라는 두 원칙이 서로 충돌
할 때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에 더 많은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임
  - 즉, 국민주거안정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
켜나가야 할 것임
  - 분양원가 공개방안에 찬성하며, 주택 후분양제가 정착할 때까지는 이러한 
정책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10. 임덕호 교수(한양대학교)
◦ 주택시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분양가 규제는 투기 등 부작용이 많기 때
문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드디어 '99년에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풀
렸는데 분양가 규제로 돌아가선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임
  - 분양가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무의미하며, 주택시장․택지공급체
계가 어떠하고 왜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를 하락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주장이 
있음
  - 소비 감소 : 분양가를 공개했더니 공급업체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확인되어 분양주택을 사지 않아 신규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다면 가격이 하
락할 것임
  - 공급 증가 : 분양가를 공개했더니 공급업체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확인되어 주택업체가 분양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면 가격이 하락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완전경쟁시장일 때에만 가능하며, 우리와 같은 주택
선분양제 하에서는 독과점이 형성되어 있어, 가격 변화는 전적으로 소비자
가 만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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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분양 3년 후의 주택가격 변화는 소비자에게만 영향을 주며, 공급자는 현
재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향후 변화에 대해서는 영향 없음
  - 소비자가 합리적이라면 분양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선분양제 하에서
는 주변시세에 맞추어서 소비자도 구매를 고려하고 공급자도 산정하고 있
기 때문에 분양가 하락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견에 있어서도 상업용 빌딩의 경우 주택과는 유
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음(주택공급이 선분양인 상황하에서)
  -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도, 그리하여 주택업체의 폭리를 알더라도 분양후 얻
게될 폭리가 있는 한 구매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
  - 즉, 원가공개를 통한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논의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원가공개에 대한 여부는 무의미
◦ 원가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음
  - 소비자 보호법이 근거가 되며, 소비자는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의 경영원칙도 있으므로, 민간부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공개
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환수가 필요
  - 주택의 특성상 공급자에게 정보가 치우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현재의 공
급제도는 선분양제도로서 더욱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공공부문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주공의 가장 큰 임무는 임대부문, 저소득층 지원으로서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봄
  - 주공이 분양하는 나머지 40% 부분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를 통
해서 민간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임
◦ 대안제시: 주공이 분양원가를 공개를 하되,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별로가 
아닌 1단계에서는 과도기적으로 지역별로 공개하는 방안임(소비자가 최소
한 비교해볼 수 있는 정보만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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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에서는 주공이 원가공개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공개 안할 이유
가 없음
◦ 택지공급시장은 현재 공급체계가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함
  - 공공택지가 완전경쟁 형태로 공급된다면 아파트도 완전경쟁 형태로 가야
할 것임
  -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려면 (18평 이하 등)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 시행하
고,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쪽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선분양제임
  - 공공택지에 채권입찰제를 하게 되면 경쟁입찰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서 분
양가가 상승할 것임
  - 따라서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실시나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서는 후
분양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11. 방청객 의견
1) 박철훈(다음까페 모임)
◦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시장 왜곡으로 피해 받았던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이
고 최소한의 요구로서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공공이나 민간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택지나 주택공급의 문제가 아닌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하는 문제임
◦ 공공부문과 주택업계가 상당히 막강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원가공개 
요구에 압박을 하고 있음
  - 주택원가 공개 어려움에 대한 반박 : 13년 전 건설업체에서 발표하길 전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건설원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완비되었다고 함
  -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를 언급하면서 분양가 공개는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공황이나 환란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주택시장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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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해보겠다는 업체들을 왜곡시키는 것임
2) 백광훈
◦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 개발이익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방
식을 채택해야 할 것임
  - 채권입찰제를 시행했을 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가격 상승
이 이루어질 것임
  - 또한 개발이익 감소될 것이며, 이로 인한 이익은 정부에 치우칠 것임
◦ 따라서 채권입찰제의 문제점과 공공택지공급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3) 길명길(주공단지 입주예정자)
◦ 분양원가 공개가 어렵다면서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임
  - 이제는 과거와 달리 용적률 제한도 있고 투기를 통한 이익이 감소됨에 따
라 재건축 시장의 수요가 적어진 것이지,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재건축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님
◦ 주공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되는 기금이 있지만, 기존주택에 관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주택시장의 불안정 때문에 가격을 높인다 해도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구
매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음   
  - 주공은 분양주택 이익금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같은 서민을 위한 소형평수 분양주택의 이익을 또 다른 서민을 위한 임대주
택사업에 활용한다는 발상은 어패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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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
시대별 주요 주택공급 관련제도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적용
법령
공영주택법
(‘62)
․주택건설촉진법(‘72)
․국민주택우선공급
에관한규칙(‘77)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국민주택선매청약저
축에관한규칙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공급
대상
공공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공급
방법
․추첨제
․국가유공
자 ,월남
귀순자등
특별공급
․우선순위제+추첨제
․0순위제(6회이상낙
첨)
․10%이내 특별분양
․우선순위제+추첨제
․채권입찰제
․1회당첨자1순위배제
․종합점수제(영구임
대, 근로자주택)
․우선순위제
  +추첨제
․35세이상무주
택자 우선공급
․채권상한제 실시
․우선순위제
  +추첨제
․10%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폐지
   (‘99)
채권
입찰제
- -  
․83년부터 실시
․채권상한액설정(‘89)
․건교부장관채권
입찰제지역지정
(‘97)
․폐지(‘99)
-
분양가
규제
-
․국민주택가격규제
  (‘73)
․분양가제한실시
  (사업승인대상 전
체주택 ‘77)
․25.7평이하 105만원, 
초과 134만원
․원가연동제실시(‘89)
․서울,수도권외 
지역 자율화(‘97)
․전면자율화(‘99)
․전면 자율화
․기금지원 받는  
60㎡ 이하만 가
격심사
자료 : 건설교통부. 2002. 주택백서.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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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8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의 전개과정
시기 구분 주요 내용
1963
공영주택
가격규제
개념출현
․공영주택의 입주금 및 가임(家賃)은 정부보조를 제외한 사업주체
의 당해 공영주택건설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사정하도록 하
여 주택가격을 건설원가와 연계하여 결정하도록 함 
1973.2
민영주택
가격규제
개념출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사업승인권자(지자체장)가 주택분양가격
을 승인(권장, 승인 형태) 
1977.7
분양가격
상한제
도입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및 공급계획 승인시 행정지도가격 개념이 
도입(평당 55만원)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주택에 연도별로 일률적인 가격이 
적용됨 
1981.6
분양가격
규제해제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아파트
에 대해 분양가격 규제를  해제
․주택건설 지정업체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규정을 폐지 
1982.12
분양가격
상한제
재도입
․주택규모별로 상한가격을 차등적용하되 상한가격은 일괄규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은 평당 134만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은 평당 105만원 
1983.5
채권입찰
제 도입
․채권입찰제 도입과 함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매
1985~
1987
운영방식 
조정
․평당 건축비 71만7천원으로 고정
․평당 분양가 115만원까지는 자율분양
․평당 115만원 이상은 택지비심의위원회를 거치되 상한은 134만원
1988
택지비
심의제 
폐지
․택지비 심의제를 폐지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26만 8천원, 규모이상은 134만원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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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주요 내용
1989.11
분양가
원가연동
제 실시
․분양가 상한제도를 폐지하고 원가연동제 실시
  (주택분양가 = 택지비+건축비+적정이윤) 
․공공택지비는 분양가격, 민간택지비는 공사지가와 감정원․감정평
가업자의 복수평가가격으로 함
․건축비는 매년 건설부 장관이 고시 
․선택사양제도 실시(건축비의 7%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전용 18평
이상 주택에 한하여 적용) 
․입찰채권액의 상한선 지정 
1993.9
지하주차
장설치비
기준마련
․지역별로 통일된 지하주차장 설치비용 기준 마련(전용 25.7평 이하
는 평당96만원, 전용 25.7평 이상은 평당 101만원) 
1995.5
건축비,공
사비변경
및추가
․주차장건축비는 아파트건축비의 80% 적용 
․연약지반 공사비 추가가능 
1995.8
분양가
원가연동
제 개정
․사양선택에 대한 추가비용은 건축비의 15% 이내로 상향조정
․연립주택의 경우 20%를 가산한 가격을 건축비 상한가격으로 함 
․철골조 아파트는 16%를 가산한 가격을 건축비 상한가격으로 함 
1992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
규제폐지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 및 주상복합건물의 건설 촉진을 위해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
1995.11
일부지역 
중대형
분양가 
규제페지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25.7평 이상 주택분양가 규제 폐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자금 지원 없이 80%이
상 공정이 진행된 후 분양하는 경우 규제폐지
․원가연동제 적용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으로 함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안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
발사업으로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
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 비율이  
70%미만인 경우 원가연동제 적용 배제
1996.6
단독,연립 
분양가
규제폐지
․단독, 연립주택 및 25.7평을 초과하는 철골조 아파트의 분양가 규
제폐지(96.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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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
수도권 
대도시
외의
분양가 
자율화
․다세대주택 분양가 규제폐지
․원가연동제 적용대상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국민주택기금 지
원을 받아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과,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서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인 경우도 주
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 결정 (97. 1.1부터 시행)
1997.5
수도권
외의 
분양가
자율화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25.7평 이하와 부산, 대구, 광주의 
전체평형 분양가 자율화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택지 및 공공자금 지원없이 공정이 80%에 
달한 이후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 자율화
․25.7평 이하 철골조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원가연동제 적용대상은 국민주택 이외의 아파트로서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함 (97.6.1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분부터 적용)
1998.1
수도권
민간택지
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수도권에서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확보한 땅에 자기자금으로 건설
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 자율화(98.2.1부터 적용)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수도권이외지역에
서도 국민주택은 가격규제)과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분양가 
규제
1998.9
수도권 
공공택지 
대형
분양가 
자율화
․수도권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25.7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 분양
가 자율화(10.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신청분부터 적용)
․분양가규제를 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공공택지에 건설
되는 25.7평 이하 주택으로 한정
1998.12
수도권 
공공택지 
소형
분양가 
자율화
․수도권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분양
가 자율화(99년1월 시행)
․분양가규제를 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공공택지에 건설
되는 18평 이하 주택으로 한정
1999.1 분양가 자율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
해서만 주택은행에서 분양가격을 심사함
자료 : 건설교통부. 2002. 주택백서. pp.298-300.
